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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장 서 론

바야흐로 지난 17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당시 우여곡절 끝에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이 대

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과 열린우리당 이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한나라당 이혜훈의원이 또 다른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2003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

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전자정부관련법제정비방안의 마련,개인정보

보호 기본원칙의 천명,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의 도입,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정 방침을 밝힌 지 만 2년만의 일이다.하지

만 이후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치문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제의 도입문제가 합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모두 임기만료 폐

기되는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입법적 대응은 순조롭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18대 국회 들어 2008년 8월 한나라당 이혜훈의원

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과 10월 민주당 변재일의원이 대표발

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다.이와

더불어 새 정부의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주무부

처로 거듭나면서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115호로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안)｣이 11월 제안되어 위 법안들과 함께 2009년 2월 23일 제281회

국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황이다.이하 발의시기를 역순으로

하여 행정안전부안을 1안,민주당안을 2안,한나라당안을 3안이라 칭하여

법안의 주요내용 및 법제화 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때에 이렇게 지목할

것인바,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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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약칭 1안 2안 3안

의 안 명
개인정보
보호법안

개인정보보호법
안

개인정보보호법
안

발의주체 정부(행정안전부)
변재일의원(민주

당)
이혜훈의원(한나

라당)

의안번호 2369 1598 570

제안일자 2008.11.28 2008.10.27 2008.8.8

회부일자 2008.12.1 2008.10.28 2008.8.29

한때 2009년 상반기에 위 법안의 조율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

기도 했지만 현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논의는 다시 수면 아래에 있을

듯하다.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지배는 그 정보주체에게는 인격의 존엄과 자

유의 불가결한 조건이 되지만,동시에 정부나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의 지

배는 정보주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의 기초가 된다.디지털 정보혁명으

로 촉발된,개인정보의 지배를 둘러싼 자유와 권력의 이항대립은 이미 우

리 사회에 두드러진 현상이 되고 있다.그런데 이러한 대립 속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개인정보처리의 이익과 가치가 그 위세를 떨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현대의 정부는 단순히 물질적 생산조건의 확보라는 기능을 넘어서 복

지나 사회정책 등 사회적 재생산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고,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

리는 불가피한 과정이 되고 있다.이는 작고 효율적인 시민 중심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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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정부의 개념이 구체화되는 현 상황으로도

잘 알 수 있다.

한편,시장에 있어서도 기업에 의한 고객의 개인정보처리는 자원배분

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정보주체에게는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달콤하고 편리한 이익을 안겨준다.그러나 개인정보처리가

가져다 줄 이익과 가치 못지않게 그 위험성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이른바 원형감옥(Panopticon),즉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

시체계의 등장은 큰 우려를 낳게 한다.고도정보사회로 진입하는 길목에

서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정보처리의 사회적 이익을 수용할

수 있는 규범적 척도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인 셈이다.

인터넷을 위시하여 정보통신 및 첨단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각종 정

보의 수집,보유‧관리,처리‧이용이 등이 확대된 오늘날에는 개인의 정보

가 부당하게 노출되어 사생활이 침해되는 결과를 낳는 불법적 부작용이

방치될 수만은 없는 현실세계가 엄연히 공존한다.특히 컴퓨터기술의 발

전에 따라 개인에 관한 정보를 처리‧배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적인 측면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은 비용 대

비 효율적이라고 평가되고,이와 같은 상황은 정보프라이버시에 대한 중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개인정보의 취급에 따른 정보활용의 문

제는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당위적 전제요건이 된다.다만 공적 영

역에 있어 개인정보의 활용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제한을 가져오므로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없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는 반면,사적 영역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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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활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물론 영업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와 같은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이익 형량 여하에 따라

상호권익의 조율이 요구되며,이에 따라 예외적인 제한에 대한 규제수준

이 가늠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의 입법 취지는 이와 같은 활용,침해,

허용,규제를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국내 개인정보보호 체계는 공공‧민간 분야별

로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 소관 부처가 규율하는 체계이다.이러한 법제환

경에서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사

회 각 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제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현

행 국내 개인정보보호 체계는 개별법에 근거한 다원화된 추진체계로 인

하여 법 적용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를 재점검하고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는 단일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이와 관련해 그동안 국회‧시민단체 등에서 법제 일원화의 필

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을 뿐만 아니라,관련 전문가 및 학계에서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감하고 있다.이에 따라 각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다

음과 같이 규율하고 있다.

첫째,OECD8원칙을 위시하여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되 국내 환경을 고려한 보호원칙을 정립하고 있다.이를 통해 공통

적인 보호 및 처리 원칙,보호 및 적용 대상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반영하

여 개별법 양산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제1장 서론 5

둘째,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편익과 보호의 조화를 꾀하고 규제의 균

형성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그리하여 현행 ｢공공기관의 개

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한다)｣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라 한다)｣등 공

공‧민간 일반법을 포함한 개별법제 상호간 개인정보보호 및 제재 수준에

대하여 균형성을 확보하는 규율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셋째,개인정보 처리 원칙의 명확화 및 이용자 권리 강화를 최우선으

로 하고 있다.이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단계별

처리 기준을 일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안내판설치‧녹음금지 등 CCTV

설치 및 이용 기준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국회‧법원 등 헌법기관

과 동호회‧카페 등 비영리단체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취지와 내용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과는 별개로 개인정보

보호 기구 창설과 관련된 논의가 아직까지 쟁점화 돼 합의에 이르지 못

하고 있다.기구창설에 대하여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그 위상과 권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당초 17대 국회에서 제안된 민주노동당

안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독립된 위원회를 설립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공공‧민간에의 감독을 수행할 것을 논의하고 있었

다.이에 대응하여 당시 열린우리당안은 위원회를 설치하되,여러 위원회

가 난립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이를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위

상을 정립하려 했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었다.18대

국회에 들어서도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혹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그

위상 정립에 이견을 갖고 있으며,특히 입법예고된 행정안전부안의 경우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로의 창설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반대여론이 거세

지자 국회 제출 당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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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핵심은 바로 독립성에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권한을 수

행함에 있어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이나 개입을 받지 않고 독자적이고 중

립적이며 공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신장에 이바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인 것이다.독립성의 견지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지만 위원회의 명칭이나 그 지향 그리고 위상과 권한이 제각기

다른 까닭에 위와 같이 법안의 내용구성도 달라져 있는 것이다.현실적으

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성안이 어려운 것은 물론,정치적 현안에 따른 국회

의 의사일정 탓인 때문도 분명 있지만,법안 상호간 조율이 결국 위원회

문제에서 교착상태에 놓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EUFTA 협상 타결에 따라 국외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EU등 국제사회는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갖추지 않은 국

가에 대해서는 자국민의 개인정보 제공을 원칙적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EU의 경우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

를 위한 유럽협약(EuropeConventionfortheProtectionofIndividuals

withregardtoAutomaticProcessingofPersonalData)’에 따라 공공‧민

간 모든 부분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며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감독 및 피

해구제 체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법제도의 실효성 있는 기준을 제시

하고 있다.1)이제 국제사회의 요청에 부합하면서 정보주체의 정보자기결

정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의 합법적인 정보활용을 도모

하여 정보사회의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독립된 위원회의 발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대승적 차원에서 위원회

의 위상과 권한에 관한 논의에 합의점을 도출하고 향후 위원회가 개인정

보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순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할 시점

1)FerdinandKopp,DasEG-Richtlinenvorhabenzum Datenschutz,RDV,1993,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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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겠다.그리고 이러한 조직적‧구조적‧형식적 프레임에 걸맞는 작용

적‧기능적‧실질적 내구성이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

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치적‧정략적 논의와 무관하게 민의를 수렴하는 절

차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쟁점을 법이론적․법정책

적 시각에서 재검토하고 법제도적 발전방향을 되짚어봄으로써 향후 법안

의 조율과 대안의 제시에 있어서 단초가 될 수 있는 접점을 모색한다는

점이 본 연구의 의의이자 취지가 될 수 있다.또한 아래와 같은 현행 법

체제에서 입법공백이나 사각지대가 형성되는 부분을 메우기 위한 기본법

제의 구축이 현실적으로 요청된다는 필요성은 본 연구의 배경이자 지향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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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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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쟁점과 과제

제1절 논의의 배경

지난 수년 간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개인정보 관련 자율규제론,개인

정보보호 기술(PrivacyEnhancingTechnologies;PETs)의 개발,개인정

보보호에 대한 국제 기준의 제정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어져 왔는데,그 중 하나가 개인정보 혹은 프라이버시 영

향평가(privacyimpactassessment;PIA)라 할 수 있다.어떤 기술이나

제도‧상품이 인간이나 환경에 잠재적으로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설령 그 위험성이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도입하려는 쪽에서 무해함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예방 차원에서 도입을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이러한 원칙이 제도화된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사전영향

평가제도이다.2)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는 ‘사후적인 치료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이 낫

다’는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principle)’으로부터 출발하는 제도

이다.3)즉,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라 함은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과

2)한국전산원,개인정보보호제도 시행을 위한 사례연구,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

회,2005,3쪽.

3)지난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 인간환경회의에서는 ‘환경적으
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ESSD)’을 실현하기 위하여 ‘리우선언’이 채택되었고 ESSD를 위
한 전세계적인 규범이라 할 수 있는 리우선언에 제시된 27개 원칙 가운데 환

경정책의 결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과 ‘정책결정자의 결단’사이
의 절묘한 균형점을 시사하는 것이 바로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다.환경보호를 위하여 각국은 능력에 따라 사전예방적 접근을 폭
넓게 활용하여야 하며 심각하거나 비가역적인 피해의 위협이 있는 경우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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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에 앞서 계획하고 있는 시스템이 구축‧운영될 경우 프라

이버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미리 조사‧예측 및 검토하는 체계적인 절

차를 의미한다.일찍이 지난 1989년 DavidFlaherty의 “감시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ProtectingPrivacyinSurveillanceSocieties)”란 저서에

서 그 개념이 제시된 이후 1991년에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위한 공식 가

이드라인”이 미국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StateofNew YorkPublic

ServiceCommission)의 “통신상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책(Statementof

PolicyonPrivacyinTelecommunications)”에서 제시되었고 1999년이 되

어서야 비로소 캐나다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이 PIA이다.4)

제2절 입법적 현황

1.주요국가의 동향

⑴ 미 국

한 과학적 확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효과적 조
치를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 원칙은 어떠한 현상이 완벽하게 과학적으
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책결정자는 그 결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그야말로 절묘한 원칙이고 정책결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과

학에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과학을 앞서 갈 수
도 있다는 원칙이면서 정책결정의 과학성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원칙이다.
사전예방의 원칙 개념이 처음 적용된 것은 지난 1984년 북해 보호를 위한 제1
차 국제회의로 알려져 있으며,미국의 경우 오염예방법(PollutionPrevention
Actof1990)을 위시한 여러 환경관련법에 이 원칙을 도입하였다.

4)OfficeoftheVictorianPrivacyCommissioner,PrivacyImpactAssessments;aguide,
PrivacyVictoria-independentstatutoryofficeofAustralia,2004,p.3.availableat
<http://www.privacy.vic.gov.au/dir100/priweb.nsf/download/FFC52F3B3A208C34CA256EF8
00819403/$FILE/OVPCPIAGuideAugust20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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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전자정부를 향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2년 12월 17일 대통령이

서명하고 2003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 전자정부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 법에서는 국민 중심의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

호 및 프라이버시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PIA(privacy

impactassessment;프라이버시영향평가 혹은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실시

를 명문화하였다.5)미국 전자정부법상 PIA는 법 제208조에 규정되어 있

으며,각종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프라이버시에 미

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함으로써 전자정부 사업에 따른 국가기관에 의

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6)

각 행정기관이 정보기술(informationtechnology;IT)을 활용하여 새로

운 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수집‧처리하기 위하여

신규 IT시스템을 개발 또는 구매하는 경우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

인지를 반드시 사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PIA의 법제화가 이루

어졌으며,이것이 바로 전자정부법 제208조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각 행정기관은 PIA 실시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7) 한편,미국 전자정부법은 이러한 PIA 수행을 위하여 미국

5)E-GovernmentActof2002(Pub.L.No.107-347,116Stat.2899)§208(a),
setoutinanoteunder44U.S.C.§3501;Thepurposeofthissectionisto
ensure sufficientprotections forthe privacy ofpersonalinformation as
agenciesimplementcitizen-centeredelectronicGovernment.

6)구병문,캐나다 및 미국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 분석과 국내 전자정부
법제로의 도입방향 검토,정보화이슈분석 03-16,한국전산원,2003,6쪽.

7)§208oftheE-GovernmentAct.
B.PrivacyImpactAssessments.
1.ResponsibilitiesofAgencies.

a.InGeneral—Anagencyshalltakeactionsdescribedundersubparagraph
(b)before—
ⅰ.developingorprocuringinformationtechnologythatcollects,maintains,
ordisseminatesinformationthatisinanidentifiableform;or



12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쟁점과 과제

OMB(OfficeofManagementandBudget;관리예산처)가 구체적인 지침

을 각 부처에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8)프라이버시 규정 이행을 위

한 OMB감독관(Director)의 책무로서 ① 각 부처가 PIA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지침 개발,② 정부 전체의 PIA이행 상태 감독,③ 각 부

처가 기존 정보 시스템이나 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식별 가능한 형태

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하여 PIA를 수행하도록 요청,④ 각 정부기관의

웹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 정책의 고지에 필요한 지침의 개

발 등의 사항을 전자정부법 제208조에서는 열거하고 있다.9)이에 따라

OMB는 2003년 9월 26일 PIA를 포함한 전자정부법의 프라이버시 관련

규정을 각 부처가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침서를 발표하여 각 부처에 시

달하였다.다만,OMB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IRS(InternalRevenue

Services;국세청)의 영향평가를 참고기준으로 제시하여 왔다.

전자정부법은 각 행정기관이 ① 신원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수집‧유지‧

관리 또는 배포하기 위해 IT를 개발하거나 조달하는 경우,② IT를 활용

8)미국 PIA시행에 있어 전자정부법에서 OMB가 그 구체적 수행을 위한 지침을 마
련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OMB는 각 행정기관에 PIA수행 내용에 관한 지

침을 시달하여야 한다.이 지침에 반영될 내용으로 평가되는 정보시스템의 규모,
당해 시스템 상에서는 식별 가능한 정보의 민감성,정보의 무단 유출 시의 위험성
에 비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① 수집대상 정보,②정보 수집의 목적,③ 의도하
는 정보의 사용처,④ 정보 공유 대상,⑤ 수집되는 정보의 내용과 이를 공유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통지하는 방식 및 동의 획득절차에 관한 방침,⑥ 정보
보안의 방법,⑦ 프라이버시법에 따른 기록시스템 실행 여부 등이 다루어져야 한

다.http://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omb/memoranda/m03-22.html

9)§208(b)(3)(C)oftheE-GovernmentAct;TheDirectorshall—
a.developpoliciesandguidelinesforagenciesontheconductofprivacy
impactassessments;
b.overseetheimplementation oftheprivacy impactassessmentprocess

throughouttheGovernment;and
c.require agencies to conductprivacy impactassessments ofexisting
information systemsorongoing collectionsofinformation thatisin an
identifiableform astheDirectordetermines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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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집‧유지‧관리 또는 배포될 정보를 새로이 수집하는 경우,③ 연

방정부기관,그 대행기관 또는 직원을 제외한 10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신원확인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거나 신원에 관한 보고의무가 부과되는

때에 특정 개인에 대하여 물리적 또는 온라인접속을 허용하는 신원확인

이 가능한 모든 정보 등을 새로이 수집하는 경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PIA가 실시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10)

또한 전자정부법은 PIA의 필수내용을 지정해 OMB가 지침을 행정기

관에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11)이러한 지침은 PIA가 평가대상인

정보시스템의 규모,시스템상의 식별 형식에서의 정보의 민감도 및 해당

정보의 권한 없는 유출로 초래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12)13)

10)§208oftheE-GovernmentAct.
B.PrivacyImpactAssessments.
1.ResponsibilitiesofAgencies.

a.InGeneral—Anagencyshalltakeactionsdescribedundersubparagraph
(b)before—
ⅱ.initiatinganew collectionofinformationthat—
1. will be collected, maintained, or disseminated using information
technology;and
2.includesanyinformationinanidentifiableform permittingthephysical

oronlinecontactingofaspecificindividual,ifidenticalquestionshavebeen
posed to,oridenticalreporting requirements imposed on,10 ormore
persons,otherthanagencies,instrumentalities,oremployeesoftheFederal
Government.

11)§208oftheE-GovernmentAct.

B. Privacy Impact Assessments. 2. Contents of a Privacy Impact
Assessment.a.InGeneral—TheDirectorshallissueguidancetoagencies
specifyingtherequiredcontentsofaprivacyimpactassessment.

12)§208(b)(2)(B)(ⅰ)oftheE-GovernmentAct.

13) See generally Joshua B. Bolten, E-Government Act Section 208
ImplementationGuidance,M-03-22,OMB GuidanceforImplementing the
Privacy ProvisionsoftheE-GovernmentActof2002,Memorandum for
Heads of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September 2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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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전자정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각 기관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PIA를 수행하여야 하고,당해 기관장의 결정에 따라 정보화책임관 또는

그에 준하는 공무원은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야 하며,평가의

결과는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14)PIA수행보고서는 가

능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 또는 관보 게재를 포함한 그 밖에

가능한 수단으로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지만,보안상의 이유로 또는 영

향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민감한 정보 또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공

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공개 자체를 배제할 수 있다.15)전자정부기

금의 출연이 필요한 시스템의 경우 당해 기관은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서

1부를 OMB에 제출하여야 한다.16)그 밖에 PIA의 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은 ｢프라이버시 규정 이행에 대한 OMB 지침(OMB Guidance for

availableat<http://www.whitehouse.gov/omb/memoranda/m03-22.html#a>

14)§208oftheE-GovernmentAct.
B.PrivacyImpactAssessments.
1.ResponsibilitiesofAgencies.

b.AgencyActivities.—Totheextentrequiredundersubparagraph(a),each
agencyshall—
ⅰ.conductaprivacyimpactassessment;
ⅱ.ensure the review ofthe privacy impactassessmentby the Chief
InformationOfficer,orequivalentofficial,asdeterminedbytheheadofthe
agency;and

ⅲ.ifpracticable,aftercompletionofthereview underclause(ⅱ),makethe
privacy impactassessmentpublicly available through the website ofthe
agency,publicationintheFederalRegister,orothermeans.

15)§208oftheE-GovernmentAct.
B.PrivacyImpactAssessments.

1.ResponsibilitiesofAgencies.
c.SensitiveInformation.—Subparagraph(b)(ⅲ)maybemodifiedorwaived
forsecurityreasons,ortoprotectclassified,sensitive,orprivateinformation
containedinanassessment.

16)§208oftheE-GovernmentAct.

B.PrivacyImpactAssessments.
1.ResponsibilitiesofAgencies.d.CopytoDirector.—Agenciesshallprovide
theDirectorwithacopyoftheprivacyimpactassessmentforeachsystem
forwhichfundingisrequ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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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ingthePrivacyProvisionsoftheE-GovernmentActof2002,

M-03-22)｣에 구체화되어 있다.또한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17)｣에

서도 PIA를 포함한 프라이버시 및 보안관리 현황을 연간 의회에 보고토

록 규정하고 있다.

PIA의 평가항목으로는 수집할 정보,당해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당해

정보의 용도,정보 공유의 기관,수집되는 정보 내용과 이를 공유하는 방

식과 관련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고지 등의 절차,정보보호방안,

프라이버시법18)에 따른 기록시스템19)의 생성 여부 등에 관한 사항 등이

거론된다.20)

17)TheFederalofInformationSecurityManagementActof2002,44U.S.C.
§3541,etseq.

18)5U.S.C.§552a,commonlyreferredtoasPrivacyActof1974;미국은 스웨
덴과 더불어 1966년에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Public
Information:agencyrules,opinion,orders,recordsandproceedings,FOIA
1966)’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입법조치를 단행한 첫 번째 나라에 속
하지만 스웨덴에서처럼 우선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제정되지

는 않았다.미국에서 정보자유법의 제정목적은 먼저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높힘
으로써 연방행정부를 개혁하고자 한 것이다.1972년 6월 발생한 Watergate사
건 이후 연방행정부가 갖고 있는 기록들에 적용될 뿐,민간부문을 규제하지는
않는 정보자유법이 1974년에 개정되었고 그 뒤 연방기관들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고 이들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에 관하여 일반시민에게 통
지토록 요구하는 프라이버시법이 제정되었다.

19)행정기관의 기록시스템에는 법률 또는 대통령의 집행명령에 의하여 달성하여
야 할 당해 기관의 목적달성에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만을 관리하여
야 한다;5U.S.C.552a(e)(1)Eachagencythatmaintainsasystem of
records shallmaintain in its records only such information aboutan
individualasisrelevantand necessary toaccomplish apurposeofthe

agencyrequiredtobeaccomplishedbystatuteorbyExecutiveorderofthe
President.

20)§208(b)(2)(B)(ⅱ)oftheE-Governme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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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OMB지침에 따른 PIA평가대상

구분 주요 내용

신규

시스템
구축

이전

o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배포하는 IT시스템이나 프로젝트의 개발 혹은
조달시

o문서감축법에 따라 1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경우

절차

및
시스템
변경

o종이문서 기반 기록을 전자시스템으로 변형하는 경우

o기존 수집정보의 익명정보를 식별 가능한 형태의 정보로 변경하는 기능
을 새로이 적용하는 경우

o새로운 기술적용과 같은 기존 IT시스템의 신규 운용이 시스템 상의
식별 가능한 정보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

o사용자 인증기술(예컨대,패스워드,전자인증서,생체인식 등)이 공공 회
원이 접근하는 전자정보시스템에 새로이 적용되는 경우

o기관이 시스템적으로 상거래나 공공 자원으로부터 획득하거나 구매한 식
별 가능한 형태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존 정보시스템에 결합하는 경우

o동시에 여러 기관이 유사한 전자정부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동으로 IT투자
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 식별 가능한 형태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거나 신규
로 정보를 사용하도록 하는 기능을 공유하는 경우

o식별 가능한 형태로 시스템에 정보항목을 추가하거나 새롭게 정보를 사용
혹은 배포하는 결과를 유발하는 비즈니스 절차를 변경하는 경우

o식별 가능한 형태의 정보 수집이 새로이 추가되어 개인 프라이버시에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예컨대,건강정보 혹은 금융정보의 추가)

PIA
수행
예외
사항

o일반 대중회원으로부터 식별 가능한 형태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
는 IT시스템이 아닌 경우

o피드백이나 추가정보 제공과 같은 제한적 목적만으로 사용자에게 접근하도
록 선택사항을 지정한 경우(예컨대,질의응답이나 코멘트)

o특정 국가보안시스템의 경우

o모든 PIA 요소가 이미 프라이버시법의 컴퓨터 매칭 조항에 의해 결정
되는 매칭 조약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경우

o모든 PIA 요소가 엄격한 통계목적의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는 기관간
조약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경우

o해당 기관이 식별 가능한 형태의 정보를 생성하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검색하거나 결합하지 않고,개별 목적으로 식별 불가능한 정보
만을 수집하거나 IT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

o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시스템의 작은 변경이나 수
집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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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으로는 핵심정보시스템(Majorinformationsystems)및 일반

DB시스템(Routinedatabasesystems)으로 구분하여,핵심정보시스템의

경우 정보수집의 중대성,정보흐름 분석,계획 대비 정보수집과 처리의

변경사항,적절한 위험절감 방법과 최종 디자인 설계,비즈니스 프로세스

의 선택의 이유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규율

되는 반면 일반DB시스템의 경우 사용과 접근이 제한되고 일상적인 정보

를 포함하는 단순한 체크리스트나 템플릿을 이용한 보다 일반적인 PIA

평가가 적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그리고 OMB대상 예산 요청 여부

와 상관없이 해당 기관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되,① PIA수행 필

요 정보 기술 시스템 혹은 PIA 수행결과 및 결과공개방법,② 지속적인

추적 기술 사용 여부,③ 자동화된 프라이버시 정책 적용 방법,④ 연락처

정보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FISMA의 경우 연방정부의 정보보안관리를 위해 프라이버시 및 보안

관리 현황을 매년 의회 및 OMB매 예산 회기 시작 10월 1일까지에 보고

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프라이버시 관련 일치된 견해를 도출

토록 하기 위해 최고정보책임관(CIO;ChiefInformationOfficers),감독관

(IG;InspectorGeneral),상위기관 프라이버시 감독관(SAOP;Senior

AgencyOfficialforPrivacy)의 연간보고서 검토결과를 제출케 하고 있

다.21)

21)다만,전자정부법과 OMB지침에 의한 보고의무와 중복되므로 FISMA 보고로
전자정부법 보고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FISMA 보고 및 프라이버시 관리
보고 준비에 대한 지침(InstructionsforPreparing theFISMA Reportand
AgencyPrivacyManagementReport)’을 통해 제시하고 있으며,SAOP검토
보고서 작성시 영향평가 및 기록통보시스템(SORN;A SystemsofRecord

Notice)의무 이행을 위한 시스템 목록 기재를 규정하고 있다.ThePrivacy
Actof1974는 제3절 제5편에서 신규 개인정보시스템이 구축되거나 변경될 때
는 각 기록 시스템을 연방관보시스템에 발표하도록 요구하는 기록통보시스템
(A SystemsofRecordNotice,SORN)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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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OMB지침에서는 PIA수행과정에서 분석되어야 할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순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해

당 부처는 IT 시스템이나 정보 수집에 어떤 선택적 조치를 취하였는지

밝혀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22)

o어떠한 정보가 수집되는가(정보의 성격 및 출처 등)

o왜 그 정보가 왜 수집되어야 하는가(적격성의 결정 등)

o정보의 이용목적(데이터 존재 여부의 확인 등)

o누구와 수집된 정보를 공유하는가(특별히 계획된 목적으로 어떠한

부처와 개인정보를 공유하는가)

o정보제공이 임의적인 경우에 개인이 정보제공을 거절해야만 하는 경

우 또는 요청된 승인된 목적을 넘는 정보의 특정한 사용에 동의해

야만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개인이 어떻게 동의를 표

할 수 있는가

o정보가 어떻게 보호되는가(관리적‧기술적 조치)

o프라이버시법에 의거하여 기록 시스템이 실행되는지 여부

또한 지침서에는 평가 대상의 특성‧규모‧복잡성 등에 따른 PIA 수행

의 내용을 달리 언급하고 있다.환원하자면,PIA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정도와 내용은 수집할 정보의 특성과 IT시스템의 크기 및 복잡성에 적

합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난 3월 제출된 2008년 FISMA 보고에 대하여는 See

<www.whitehouse.gov/omb/asset.aspx?AssetId=835>.

22)SeeJoshuaB.Bolten,supranote13,AttachmentA ofE-GovernmentAct
Section208ImplementationGuidance,Ⅱ.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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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발단계

o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문서(계획서 등)에는 개발 필요

성에 대한 설명,기능 요건 분석,실현성 분석,혜택/

원가분석과 특히 초기 위험에 대한 평가 등의 프라이

버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o개발 할 시스템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

특히 PIA 수행시 분석하여야 할 내용의 각 항목과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을 규명하고 평가하는 내용을

개발 초기단계에 알고 있는 한 최대로 포함되어야

함

o시스템 전개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하여 반드

시 PIA는 업데이트 되어야 함

-정보의 보유 또는 처리 등 시스템 구상(계획)단계에

서 인지되지 못한 요소들을 고려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 수집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분석 결과에 의거 시스템이나 정보 수집 설계 시 선

택된 사항들을 다루기 위하여

통상적인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o통상적인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 또는 이용과 접근이

제한된 시스템에 대한 PIA수행의 경우 체크리스트와

같은 표준화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

주요

정보

시스템

o다음과 같은 추가분석이 반영되어야 함

-수집 결과 및 정보의 흐름

-바람직한 수집 및 취급 대안

-각 대안별로 확인된 위험의 경감 방안

-설계와 업무 처리 절차의 최종 결정 방안에 대한 이

론적 근거

<표 2>미국 OMB의 PIA수행 절차

한편 각 부처는 각 단계에서의 정보 취급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는 경우 정보의 생애주기,즉 개인정보의 수집‧사용‧보

유‧처리‧공개 및 파괴 등 informationlifecycle을 고려하여야 하며,PIA

가 포괄적이고 의미 있는 내용을 갖추기 위하여 IT정보보안,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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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프라이버시 분야의 전문가 등의 협조체제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

다.23)

OMB지침서는 PIA수행 보고서의 검토 및 공개와 관련하여 각 행정

기관은 PIA문서와 요약서가 당해 부처의 검토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승

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2005회계 연도에 반영되고 OMB의

지침서에 적합한 각 IT시스템의 PIA는 OMB에 제출되어야 하다고 하고

있다.또한 가능한 한 요약서를 포함한 PIA수행보고서는 예산이 지원되

는 시스템의 정보 공개에 관한 행정부서의 정책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각 행정기관은 문서의 공개가 보안상 우려될 경우 공개

하지 않거나,예컨대 ① 국가보안관련 정보,② 잠재적으로 국가의 이익

을 손상하거나 법에 의거 그 공개가 금지된 정보,③ 경쟁적인 기업 이익

에 관한 정보 등과 같이 문서에 포함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일반 대중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며 식별 가능한 형태의 정보를 PIA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24)

23)SeeJoshuaB.Bolten,supranote13,AttachmentA ofE-GovernmentAct
Section208ImplementationGuidance,Ⅱ.C.2.

b.Informationlifecycleanalysis/collaboration.Agenciesmustconsiderthe
information“lifecycle”(i.e.,collection,use,retention,processing,disclosure
anddestruction)inevaluatinghow informationhandlingpracticesateach
stagemayaffectindividuals’privacy.Tobecomprehensiveandmeaningful,
privacy impactassessmentsrequirecollaboration by program expertsas
wellasexpertsintheareasofinformationtechnology,IT security,records

managementandprivacy.

24)SeeJoshuaB.Bolten,supranote13,AttachmentA ofE-GovernmentAct
Section208ImplementationGuidance,Ⅱ.C.3.
Review andpublication.a.Agenciesmustensurethat:
I.the PIA documentand,ifprepared,summary are approved by a

“reviewingofficial”(theagencyCIOorotheragencyheaddesignee,whois
otherthantheofficialprocuringthesystem ortheofficialwhoconductsthe
PIA);
ii.foreachcoveredIT system forwhich2005fundingisrequested,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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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캐 나 다

캐나다의 경우 프라이버시감독관(privacycommissioner)25)이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으며,2002년 5월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정책

(PrivacyImpactAssessmentPolicy)을 발표하여 연방정부에 프라이버시

영향평가(PIA)도입을 의무화하고 같은 해 8월 이를 구체화한 PIA지침

(Guideline;A FrameworktomanagePrivacyRisks)26)이 재무부장관에

의해 고시되었다.27)이에 따라 프라이버시감독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consistentwithpreviousguidancefrom OMB,thePIA issubmittedtothe
DirectorofOMBnolaterthanOctober3,2003(submittedelectronicallyto
PIA@omb.eop.gov along with the IT investment’s unique identifier as
describedinOMBCircularA-11,instructionsfortheExhibit3008);and

iii.the PIA documentand,ifprepared,summary,are made publicly
available (consistent with executive branch policy on the release of
informationaboutsystemsforwhichfundingisproposed).
1.AgenciesmaydeterminetonotmakethePIA documentorsummary
publicly available to the extent that publication would raise security
concerns,revealclassified(i.e.,nationalsecurity)informationorsensitive

information (e.g., potentially damaging to a national interest, law
enforcement effort or competitive business interest) contained in an
assessment9.Such information shallbeprotectedand handled consistent
withtheFreedom ofInformationAct(FOIA).
2.Agenciesshould notincludeinformation in identifiableform in their
privacyimpactassessments,asthereisnoneedforthePIA toinclude

suchinformation.Thus,agenciesmaynotseektoavoidmakingthePIA
publiclyavailableonthesegrounds

25)캐나다 연방프라이버시법 제53조제1항(TheGovernorin Councilshall,by
commission undertheGreatSeal,appointaPrivacy Commissionerafter
consultationwiththeleaderofeveryrecognizedpartyintheSenateand

HouseofCommonsandapprovaloftheappointmentbyresolutionofthe
SenateandHouseofCommons.)에 의해 의회 소속하에 설립된 프라이버시감
독관은 상‧하원에 직접 보고한다;PrivacyAct(R.S.,1985,c.P-21)§38(The
PrivacyCommissionershall,withinthreemonthsaftertheterminationof
eachfinancialyear,submitanannualreporttoParliamentontheactivities
oftheofficeduringthatfinancialyear.)

26)http://www.tbs-sct.gc.ca/pubs_pol/ciopubs/pia-pefr/paipg-pefrld-eng.asp

27)캐나다 연방프라이버시법 제71조제1항제4호(the designated Minister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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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각 기관은 대국민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개발 및 시행함에 있어 PIA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이를 통해

대국민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를 판단하고,관리책임자 또는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프라이버시 침해 가

능성을 해소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철저한 검증을 거쳐 각종

정책이나 프로그램‧시스템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28)

캐나다에서는 법률내 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2002년 중

연방정부가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정책 및 이를 구체화한 지침 고시를 통

해 공공기관의 자율 수행을 권고한 것인바,그 밖에 Alberta,British

Columbia,Ontario등 3개 주(州)에서 영향평가 가이드 및 지침을 작성‧

배포한 바 있다.또한 일부 주에서는 보건 의료 기관 등 일부 분야에 대

한 영향평가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는바,BritishColumbia의 경우 정보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법률(FOIPPA,Freedom ofInformation

andProtectionofPrivacyAct)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법제‧시스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신규 도입시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고,Alberta의

경우 의료정보법(HealthInformatonAct)내 의료정보 보유기관의 경우

의료정보 수집‧이용‧공개,데이터 비교작업(DataMatching)시 PIA수행

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Ontario의 경우 개인 의료 정보 보호에 관한 법

률(PHIPA,PersonalHealthInformationProtectionAct)내 의료정보네트

causetobepreparedanddistributedtogovernmentinstitutionsdirectives
andguidelinesconcerningtheoperationofthisActandtheregulations)및
재무관리법 제7조에 따라 재무부장관은 연방프라이버시법의 시행에 관한 지침
을 제정할 수 있다.현재 캐나다는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부문을 규율하는 연방프라이버시법 이외에도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개인

정보보호 및 전자문서에 관한 법률(PersonnelInformation and Electronic
DocumentsAct)｣가 존재한다.

28)http://www.tbs-sct.gc.ca/pol/doc-eng.aspx?id=12450&secti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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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제공자에 한해 PIA를 수행토록 규율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PIA는 공공기관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예상되는 시스

템,프로그램,프로젝트,법제 등 추진 시를 대상으로 하는바,그 절차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캐나다 공공기관의 PIA수행 대상

신규

도입

o개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정보에 대한 신규 혹은 추

가 수집,이용,공개되는 경우

o수집 대상 인구가 확장되는 경우

o개인정보 수집 방식이 직접 수집에서 간접 수집으로 바뀌는

경우

o프로그램 통합 및 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 확대되

는 경우

o새로운 데이터 비교 작업이나 프로그램 간 혹은 조직,관할

권,부서 간 추가적인 개인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경우

o개인정보의 물리적 혹은 논리적인 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비즈

니스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나 개인정

보의 관리와 접근통제에 사용되는 정보보호 메커니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o다른 수준의 정부기관이나 민간기관으로의 프로그램이나 서

비스를 이관하는 계약을 한 경우

o공통 개인 식별자들의 신규 이용 개발 및 확장 개발의 경우

o대중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예상되는 경우

기존

사업

o서비스가 근본적으로 재설계될 경우

o서비스 전송 채널이 근본적으로 재설계된 경우

o서비스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영향을 끼칠 수 있

는 방식으로 전자전달수단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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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캐나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지침

범위 성격 연도 발행물명 발행기관

National

Governm

ent

Process

Overview
2002

PrivacyImpact

AssessmentPolicy

Treasury

Boardof

Canada

Secretariat

Guide 2002

PIAGuidelines:A

FrameworktoManage

PrivacyRisks

Supplement 2003
ReportonPIABest

Practices

Audit

Guide
2003 PIAe-learningtool

Backgroun

d
2004

PrivacyImpact

AssessmentAudit

Guide

British

Columbia

Process

Overview
2006

PrivacyImpact

AssessmentProcess

Ministryof

Labourand

Citizens’

Services

Supplement -

PrivacyImpact

AssessmentFormand

Process

-

Ontario

Guide 2001

PrivacyImpact

Assessment:aUser’s

Guide

Management

Board

Secretariat,

IPO

Guide 2005

PrivacyImpact

AssessmentGuidelines

fortheOntario

PersonalHealth

InformationProtection

Act

Information

andPrivacy

Commissioner/

Ont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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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PIA 필요성
판단

➡ 2단계
정보분석

➡
3단계

프라이버시
분석

➡

4단계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 보고

↓ ↓ ↓ ↓

PIA범위
설정

➡
업 무 절 차
다이어그램

➡
프라이버시
분석

질문서 작성
➡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요약 및
평가

↓ ↓ ↓ ↓

전담반
구성

➡
업무절차상의
개인정보
확인

➡
질문서

답변에 대한
검토

➡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해소를
위한 조치 검토

↓ ↓ ↓ ↓

PIA툴
선정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프라이버시
관련

문제 도출
➡ 최 종 결 론

<그림 2>캐나다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절차도

⑶ 뉴질랜드

원래 PIA 개념은 뉴질랜드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뉴질랜드

OfficeofPrivacyCommissioner의 BlairStewart는 1996년 ‘PrivacyLaw

andPolicyReporter’29)에서 PIA개념 및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2003년에

는 PIA를 국제적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관련 워크샵을 개최하였다.30)하

지만 뉴질랜드의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인 1993년 PrivacyAct에서는 명시

29)http://austlii.law.uts.edu.au/au/journals/PLPR/1996/64.html

30)워크샵(InternationalWorkshoponPrivacyImpactAssessment)의 관련자료 및 문헌목
록 등에 대하여는 SeeBlairStewart,PrivacyImpactAssessmentOn-LineResources,
2003.availableat<www.foi.gov.uk/sharing/toolkit/pia_online_r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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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PIA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뉴질랜드는 공공‧민간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와

신뢰 구축을 위해 자발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1997년 이후 운전면허,의료정보,교육 등의 분야에서 실행 중에 있다.한

편,평가 수행을 위하여 프라이버시감독관(privacycommissioner)31)이 프

라이버시 핸드북을 마련하여 평가의 목적,대상,원칙,보고서작성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바,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공

공 및 민간 부문,특히 중대형 기업 및 정부 기구와 신규 프로젝트 추진

시에 PIA수행을 권고한다.

31)Privacy Act1993 §12 (Privacy Commissioner)(1)There shallbe a
Commissionercalled thePrivacyCommissioner.
(2)TheCommissionershallbeappointedbytheGovernor-Generalonthe

recommendationoftheresponsibleMinister.
(3)TheCommissionershallbeacorporationsolewithperpetualsuccession
and a sealofoffice,and shallhaveand may exercise alltherights,
powers,andprivileges,andmayincuralltheliabilitiesandobligations,ofa
naturalpersonoffullageandcapacity.
(4)TheCommissionershallbeaCrownentityforthepurposesofthe

PublicFinanceAct1989.
PrivacyAct1993§14(Commissionertohaveregardtocertainmatters)In
theperformanceofhisorherfunctions,andtheexerciseofhisorher
powers,underthisAct,theCommissionershall---
(a)Havedueregard fortheprotection ofimportanthuman rightsand
socialintereststhatcompetewithprivacy,includingthegeneraldesirability

of a free flow of information and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of
governmentandbusinesstoachievetheirobjectivesinanefficientway;
and
(b)Takeaccountofinternationalobligationsaccepted by New Zealand,
includingthoseconcerningtheinternationaltechnologyofcommunications;
and

(c)Consideranydevelopinggeneralinternationalguidelinesrelevanttothe
betterprotectionofindividualprivacy;and
(d)Havedueregardtotheinformationprivacyprinciplesandthepublic
registerprivacy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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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뉴질랜드의 거의 모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

터 웨어하우스의 경우처럼 PIA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눈에 띄

는 규모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o사람들에게 데이터 처리에 있어 그 효과가 그다지 널리 알

려져 있지 못하거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애플리케이션

o본질적으로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가지고 있어

PIA수행으로 인한 장점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경우

o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기밀정보가 수집되는 모든 프

로젝트

o새로운 형식의 고객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도록 내부 비즈니스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되는 경우

o다국적 기업의 직원 기록이 집중화된 경우

o정보가 수집되는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o현존 기술들을 통합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o새로운 환경에서 이미 알려진 프라이버시 침해 기술이 사용

되는 경우

PIA는 영향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예비분석부터 준수방안 마

련까지 일련의 과학적 평가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프라이버시영

향평가는 먼저,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과연 영향평가가 필요한가의 여부

를 판단하는 ‘예비 프라이버시 분석’을 시작하고 그에 따라 영향평가 수

행을 확정하면 평가의 시기를 확정하여야 한다.평가 시기가 확정되면 수

행되는 프로젝트 계획에서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여 각 흐름에 따른 프라

이버시 위험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그리고 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이 완

료되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및 대응방안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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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야 한다.최종적으로 프라이버시 사전 영향평가 수행을 완료하고

그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프라이버시 준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

여야 한다.32)

<표 5>뉴질랜드의 주요 PIA사례

시행

년도
프로젝트명

수행

영역

1997 DriverLicensing:photodriverlicence 정부

1998 InsuranceClaimsRegister 업계

1998 HealthIntranet 의료

1999 KidZnetChildHealthInformation 의료

2000 DiabetesDiseaseManagement 의료

2000 NationalStudentIndexNumber 교육

2001 JusticeSectorCodeforInfringementInformation 정부

2001 PharmacyPrimaryIntegrationNetwork 의료

2001 TransportOperatorSafetyRating 정부

2002 ManukauCityCRS 정부

2003 e-governmenton-lineauthenticationproject(1차) 정부

2004 e-governmenton-lineauthenticationproject(2차) 정부

32)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파악된 프라이버시
위험에 대한 설명 이러한,위험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의
분석,해결할 수 없는 잔여 위험의 목록과 개인,일반대중,주주반응과 프로젝
트의 성공에 대해 이러한 위험의 가능한 관련의 분석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수행을 완료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에 대하여 개선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이러한 대응 방안 중 보안 대응으로 프
라이버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의 민감도에 따른 보안장치와 특별한 정
보처리 관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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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프라이버시 분석 ￭ 프로젝트를 위해 영향평가가 필요한가?33)

평가시기의 확정
￭ 프로젝트의 계획단계에서 PIA를 언제 시

행할 것인가?

프로젝트와 정보흐름 파악
￭ 프로젝트 수행시 정보흐름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명확한 파악

프라이버시 분석
￭ 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 제안된 시스템

에 대한 모든 면을 조사

프라이버시 위험평가
￭ 위험을 평가하고 그 특성과 심각성을 판

단34)

개선과 대응방안
￭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향상에 대한 기술

적‧관리적 대안

준수방안 마련
￭ 정기적인 감사‧준수 및 실행을 이행시킬

수 있는 관리절차 마련

<그림 3>뉴질랜드 PIA 절차도35)

33)http://www.e-government.govt.nz/docs/authent-pia-prelim/index.html

34)프라이버시영향평가시 어떤 위험이 심각하고 어떤 위험이 사소한가를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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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호 주

뉴질랜드와 인접국인 호주에서도 프라이버시기구(PrivacyAgenciesof

New ZealandandAustralia;PANZA)회의36)를 통해 PIA 개념을 정립

하여 실시하고 있다.호주 역시 PIA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으며,PrivacyCommissioner는 자율적인 PIA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 11월에 ‘ManagingPrivacyRisk’라는 이름의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37)연방정부 가이드라인보다 조금 앞선 같은 해 8월

빅토리아주에서도 주 정부기관 등이 참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38)이 발

간되었다.

호주의 PIA는 미국이나 캐나다와는 다르게 해당 기관에 의해 자율적

여야 하며,프라이버시 영향 보고서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위험을
적절한 수준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대책을 제안하여야 한다.한
편 위험감소대책 마련시 고려사항으로는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최악의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사항,보안이 침해되었거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면,결과적으로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일반 대중이
나 고객이 제안된 시스템내의 개인정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
한 사항,정보가 국내에서 보유될 것인지,국외로 전송될 것인가의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35)http://www.e.govt.nz/policy/governance/business-case-07/chapter5.html/view?

searchterm=PrivacyImpactAssessmentProcessFlow

36)뉴질랜드와 호주의 연방 및 각주 개인정보감독기구 상호간 정보교환을 위한
정기회의로서,년 2회 개최된다.SeegenerallyKarenCurtis& MarieShroff,
Memorandum ofUnderstanding between the Office ofthe Australian
Privacy Commissioner and the Office ofthe New Zealand Privacy

Commissioner, 2006, pp.4～6. available at
<www.privacy.org.nz/assets/Files/2072970.doc>

37)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Managing Privacy Risk: An
IntroductoryPrivacyImpactAssessmentforAustralianGovernmentand
ACT GovernmentAgencies,Australian Government,2004.available at

<www.privacy.gov.au/publications/mprdraft.pdf>

38)http://www.privacy.vic.gov.au/dir100/priweb.nsf/download/FFC52F3B3A208C34C
A256EF800819403/$FILE/OVPC_PIA_Guide_August_20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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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시되며,PIA보고서도 PrivacyCommissioner이나 예산편성 주관

부처에 제출할 의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

가 많다.PIA 수행도 해당기관 자체 또는 외부 컨설팅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다.호주의 PrivacyCommissioner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

할 우려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PIA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기관

이 PIA를 실시함에 있어 자문을 요청하거나 공동 실시를 요청해 올 경우

에 한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주고 있을 뿐이다.

호주 PIA가이드라인에서는 PIA를 실시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경

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지만,한편으로는 모든 새로운 프로젝트나

현존 시스템의 모든 분석에 PIA를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이며,PIA가 필

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바람직한 곳에서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호주는 뉴질랜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PIA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지

는 않다.이는 호주의 경우 연방정부와 6개의 주 정부로 나뉘어져 있으므

로 뉴질랜드보다는 PIA시행을 위한 구심점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통계청 인구조사시스템(CensusEnhancementProposal;CEP),

연방정부인증프로그램(Commonwealth Government Authentication

Initiative)등 소수의 연방차원 정부 프로젝트에서 PIA를 실시한 바 있으

며,지방정부에서는 시드니 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등에서 실시한 사례가

있다.민간차원에서는 호주의 대형 소매업체가 공공분야의 PIA 모델을

자사에 적용해 볼 의사를 개진하여 PrivacyCommissioner의 도움을 받고

있는 정도가 알려져 있다.그 가운데 통계청이 외부 컨설팅기관인 Pacific

Privacy Consulting에 의뢰하여 수행한 CEP PIA의 경우 호주 연방

PrivacyCommissioner가 제시한 PIA가이드라인(안)을 평가기준으로 사

용하였다.CEPPIA 수행자는 2006년 통계조사 방법이 권한 없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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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한 있는 자의 오남용,의도하는 바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

과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요인이 있다고 평가하고 ① 이름과 주소를 연결

하는 인구조사 강화방안은 2001년 방법으로의 복귀를 검토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점,② 이름과 주소를 연결하는 계획안이 포기된다면 통계청

은 인구조사 양식에서 이름 정보의 기입을 요구를 제한하는 개인정보보

호법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③ 만일 계획안이 실행된다면 통계청은

인구조사 DB에 관련한 프라이버시와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된 모든

관리적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④ 통계청은 통계목적에 특정 개인에

관련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음을 관련 법률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

며 그러한 법률의 개정에는 PrivacyCommissioner와의 협의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라는 점 등과 같은 사항을 권고하였다.이에 따라 호주 통계청

은 PIA결과를 공개하고 연방 및 각 주 PrivacyCommissioner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2.법안의 주요내용

이미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이나 민간영역을 막론하고 개인

정보 수집‧이용 등이 증대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가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정보시스템의

구축이나 개인정보의 취급에 앞서 사전에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

향을 조사‧검토하여 개인정보 권리침해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제도 도

입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그리고 이미 선진 각국에서 일부분 의무화되

어 시행되어 오고 있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적어도 공공기관에 대하여

는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반영되어 있다.개인

정보의 수집‧활용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에 있어 개인정보의 유출‧오남용

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는지를 조사‧예측‧검토하여 개선하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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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인 절차가 바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이기 때문이다.여기서는

2005년 이후 시범적으로 시행되어 온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례39)를 기반

으로 공공기관 의무화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를 사전

에 검토하여 국회 법안 심의과정 또는 대안 마련 과정에서 반영 가능성

을 검토하는 한편,하위법령의 구체화 방향을 짚어보기 위한 법안현황을

파악하기로 한다.

우선 1안은 평가 대상 및 방법 등은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개인정보

파일 등록시 평가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영향평가 수행시 처리하

는 개인정보의 수,제3자 제공 여부,정보 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2안과 3안은 개인정보

파일 신규 구축‧확대‧변경시 및 다른 개인정보 파일과 연동시를 의무대

상으로 규정하고 확대·변경이 경미한 경우는 개인정보보호기구인 위원회

에 대한 통지로 갈음토록 하고 있으며,또한 지정된 요건의 평가‧인증 기

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39)시범사례로는 2005년 7월부터 8월까지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 대상 시범평

가가 실시된 것을 효시로 하여 같은 해 10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관련 5개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영향평가가 시행된 예를 꼽을 수 있다.또한 같은 해 12
월에는 이른바 ‘기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가이드’마련 및 보급 등이 이루
어졌으며,2006년 7월부터 8월까지 이동통신사 모바일 RFID 시범서비스로서
디지털콘텐츠 감상 및 정보 제공을 가능케 하는 SKT U-포털 서비스와 KTF
양주진품 정보제공 서비스을 대상으로 자체 영향평가가 실시된 바 있다.한편

2007년 5월에는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시스템의 개인정보 관리 규정,정보보호
조치,연계 기관에 정보 제공 범위 및 관리 체계 등을 점검함으로써 서울시
RFID승용차 요일제 영향평가 지원이 이루어졌으며,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
지 신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상에서의 개인정보 취급‧관리 체계점검,생활기록
부 등 교육부 교무학사에서의 수집되는 정보의 수집방법 및 활용 현황,관련기
관에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관리 등 점검함으로써 외교부 전자여권 및 교육부

NEIS영향평가 지원이 행해졌다.그밖에도 정보보호컨설턴트,공공‧민간 개인
정보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 교육과정'이 운영되
었으며,u-IT 확산 사업 등 총 16개 공공분야 사업 대상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181건의 개선사항을 도출한 예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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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2안 3안

제31조(개인정보 영

향평가)① 공공기관

의 장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개인정보파일

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

우에는 그 위험요인

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

하 “영향평가”라 한

다)를 하고 그 결과

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한다.

1.처리하는 개인정보

의 수

2.개인정보의 제3자 제

공 여부

3.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

가 결과를 받았을 때

제36조(영향평가의

실시)① 개인정보처

리자는 대량의 개인

정보 또는 민감정보

가 포함된 개인정보

파일을 새로 구축하

는 등으로 인하여 사

생활침해 위험이 크

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

리 그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미칠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

라 한다)할 수 있다.

1.취급·처리하게 될

개인정보의 양과 종

류

2.제3자에 대한 개인

정보의 제공 여부

3.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

4.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한 사항

②공공기관이 대통령

령으로 정한 개인정

보파일을 새로 구축

하거나 확대 또는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32조(개인정보영

향평가)① 공공기관

이 대통령령에서 정

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새로 구축하거나 확

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

하거나 연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미리 그것

이 개인정보에 미칠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하

여야 한다.

1.취급하는 개인정보

의 양과 내용

2.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개인정보파일의 연

동·연계 여부

4.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5.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표 6>법안별 개인정보 영향평가 규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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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 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

가를 한 개인정보파

일을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그 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의 육성,평가 기준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평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⑦ 국회,법원,헌

법재판소,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그 소속 기

관을 포함한다)의 영

향평가에 관한 사항

은 국회규칙,대법원

규칙,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는 다른 개인정보

파일과 연계하거나

연동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제1항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야 한다.다만,개인

정보파일의 확대,변

경,연계,연동이 경

미한 경우에는 그 사

실을 개인정보보호위

원회에 통지하고 영

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위원

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개인정보처리

자로 하여금 영향평

가를 실시하도록 권

고할 수 있다.

1.개인정보처리자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

정보파일과 관련하

여 개인정보의 유

출,도용 등의 사례

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2.처리되는 개인정보

의 양,개인정보의

민감성, 처리목적,

처리방법 등을 고려

하여 개인정보침해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해당 공공기관으

로 하여금 영향평가

를 실시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1.제1항의 사유가 발

생하였음에도 해당

공공기관이 사전평

가를 실시하지 아니

한 경우

2.해당 공공기관이 운

영하고 있는 개인정

보파일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도

용·오남용 등의 사

례가 자주 발생한

경우

3해당 공공기관이 운

영하거나 운영하고

자 하는 개인정보파

일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의 유출·도용·

오남용 위험이 현저

히 우려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받

은 공공기관은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체 없이 개인정보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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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공공기관 외의 개

인정보처리자는 개인

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

려되는 경우에는 영

향평가를 하기 위하

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위험이 현저히 우려

되는 경우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영향평가를 제38조제

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인증기관에 의

뢰하여 실시할 수 있

다.

⑤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영향평가 결

과의 공개)제36조제

2항 및 제3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받은 개

인정보처리자는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체 없이 개인정보보

호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하며 개인정보보

호위원회는 이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인

에게 공개하여야 한

다.

는 이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일반인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영향

평가를 제52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지정

평가‧인증기관에 의

뢰하여 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파일의

확대,변경 등이 경미

한 경우에는 그 사실

을 개인정보위원회에

통지하고 제1항에 따

른 영향평가를 생략

할 수 있다.

⑥ 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평가기준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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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

나

다

신

규

도

입

� 개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정보에 대한 신규 혹은 추가 수

집,이용,공개되는 경우
� 수집 대상 인구가 확장되는 경우

� 개인정보 수집 방식이 직접 수집에서 간접 수집으로 바뀌는 경우

� 프로그램 통합 및 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 확대되는 경우

� 새로운 데이터 비교 작업이나 프로그램 간 혹은 조직,관할권,부서

간 추가적인 개인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경우

� 개인정보의 물리적 혹은 논리적인 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나 개인정보의 관리

와 접근통제에 사용되는 정보보호 메커니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

한 경우

� 다른 수준의 정부기관이나 민간기관으로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이관하는 계약을 한 경우

� 공통 개인 식별자들의 신규 이용 개발 및 확장 개발의 경우
� 대중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예상되는 경우

제3절 법제화 방향

⑴ 평가대상 기준

미국 전자정부법은 각 연방기관(Agency)이 ① 식별가능한 형태로 정보

를 수집,보관,배포하는 정보 기술의 개발 혹은 구축 ② 새로운 정보 수

집 이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OMB지침에서는 신규 시스템 구축 이전과

절차 및 시스템 변경으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인 총 10개의 경우를 제시

하고 있다.특히 경미한 시스템 변경 등 PIA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또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리고 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경우

PIA는 자율시행이 원칙이며 개인정보의 양,정보 민감도,프라이버시에 미

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규 사업 추진시나 기존 시스템을 대상으로 평

가 수행토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다만,캐나다의 경우 일부 주

(州)에서 의료정보의 수집‧이용시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기도 하다.

<표 7>주요국의 PIA실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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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

나

다

기

존

사

업

� 서비스가 근본적으로 재설계될 경우

� 서비스 전송 채널이 근본적으로 재설계된 경우

� 서비스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식

으로 전자 전달수단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호

주

신

규

및

기

존

사

업

� 생체적 또는 유전적 요소를 가지는 정보를 다루는 경우

� 규모,복합성 또는 범위 등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 개인정보 취급을 아웃소싱하는 경우

�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된 새로운 법령,기술이 출현하는 경우

� 데이터베이스에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경우

� 기관이나 부서의 상호작용,예를 들어 기관간의 데이터 연결에 의

한 공유 또는 업무 관할이 공공 또는 사적 부분과 상호 연결되는

경우

� 프로젝트가 상당한 대중적 영향을 가지는 경우(예를 들어,각 개인

에 대한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다루거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

를 다루는 곳)

� 새롭게 임무가 추가된 기관이 새롭게 개인정보의 수집과 취급하는

경우

뉴

질

랜

드

� 뉴질랜드의 거의 모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웨

어하우스의 경우처럼 PIA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규모와 특

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 사람들에게 데이터 처리에 있어 그 효과가 그다지 널리 알려져 있지

못하거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애플리케이

션

� 본질적으로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가지고 있어 PIA수행으

로 인한 장점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경우

�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기밀정보가 수집되는 모든 프로젝트

� 새로운 형식의 고객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도록 내부 비즈니스 데이터

베이스가 통합되는 경우

� 다국적 기업의 직원 기록이 집중화된 경우

� 정보가 수집되는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 현존 기술들을 통합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 새로운 환경에서 이미 알려진 프라이버시 침해 기술이 사용되는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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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기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가이드'에서는 평가 대상 사업 범

위를 ①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신규 구축 사업,

②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의 통합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우려되

는 기술을 사용하는 사업,③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존 정보시스템

을 변경하는 사업,④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등 일련의 단계에

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등에 한정

하였다.또한 민간부문 정보보호 분야 중 의무화제도는 주요 정보통신 기

반 시설 지정,정보보호 안전 진단 제도 등이 존재하며 일정 자격기준 이

상 대상을 지정‧진단하고 있는바,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지정 및 취약

성 분석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소관 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반면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경우 ① ISP등 인터넷

접속서비스제공자,② IDC등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③ 전년도 정보통

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 이상 또는 1일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주요대상으로 삼고 있다.

생각건대,개인정보 수집‧활용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

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력 낭비 및 원활한 소관 업무의 추진이 저해될 우

려가 있으므로 대상을 제한할 필요는 존재하며 국내외 사례를 종합하면

통상적인 평가 대상은 ① 개인정보 파일을 신규 구축하는 경우와 ② 개

인정보 파일을 연계하거나 수집‧이용 등이 변경‧확대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이에 따라 신규 구축 및 변경‧확대를 기반으로 1안 제31조제2항에

서 평가시 고려사항으로 규정한 개인정보의 수,제3자 제공 여부,정보주

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등을 염두에 두어 평가대상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다만,지난 2008년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주민등록

번호 클린캠페인을 위해 약 30만명의 참가자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한 바

있지만 캠페인 종료 후에는 이용 및 보유 목적이 없어 파기하는 것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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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영향평가는 의무적일 필요는 없다고 볼 것이기

에,상시업무가 아닌 이벤트 등 한시적 업무를 위한 경우나 경미한 사업

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수집‧활용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로 ① 유출시 피해 범위 및 사회적 파급 효과가 높은 대량의 개

인정보 DB보유,② 해당 기관의 보호 체계를 벗어나 개인정보 취급자

확대 및 제공 과정에서의 안전성 미조치로 인한 유출 위험이 가중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③ 개인정보 수집경로 및 이용범위 등 업무처리 절

차가 신규로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누출되거나

오‧남용될 우려가 존재하는 개인정보 취급 절차 확대‧변경,그 유‧누출

및 오‧남용시 부당한 차별 또는 명예훼손 등 2차적 피해 위험이 높은 민

감정보 수집 등을 주요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개인정보 파

일 규모,제3자 제공 여부,개인정보취급절차 확대‧변경,민감정보 수집

여부 등을 기반으로 하위법령을 통해 평가 대상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

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으로 본다.다만,예컨대 공공기관 공모전,캠페

인,이벤트 등 1년 이내 한시적으로 구축‧운용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영

향평가 수행으로 인해 업무 추진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는 상시업무를

위한 파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해 위험성이 낮으며 평가수행으로 인해

오히려 본래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외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물론 예컨대,홈페이지 회원 대상 고객 만족도 조사시 통계

활용을 위해 성별‧연령 등의 통계정보 및 응답내역 등 추가 정보를 수집

하는 것과 같이 기존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절차에 변경 없이 해당 정보

만으로는 정보주체의 식별이 불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는 경우

추가적인 개인정보가 수집되므로 개인정보파일이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식별이 불가하므로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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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점에서 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또한 1안

제48조제1항에서 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경우 역시 영향평가가 면제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⑵ 평가기준

'기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가이드'에서는 정통망법을 기준으로 수

집‧이용‧제공‧파기 등 생애주기(Life-Cycle)에 따른 보호조치 및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사항 등의 항목 제시하고 있는바,예컨대 수집단계의

경우 개인정보 최소 수집 여부,민감정보 수집 여부,필수‧선택 구분 여

부,이용자 대상 고지 및 동의 획득 여부,개인정보 제공 거부권 부여 여

부,개인정보 DB화 필요성 여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미국의 경우 OMB지침에서는 수집 대상정보,수집 목적,이용

범위,정보의 공유 및 연계 대상자,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및 거부권 행

사 절차,동의 방법,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고,캐나

다의 경우 연방정부 PIA 가이드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적절성,동의,

이용,공개,정확성,보안,참가,자기정보통제권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10

대 원칙별 세부 질문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호주의 경우 프라이버시 커

미셔너 사무국 PIA가이드를 통해 수집목적의 적정성,제3자 제공 등 접

근 통제에 관한 사항,연계 방안의 적절성 평가항목이 제시되고 있는 형

편이다.

판단컨대,개인정보 영향평가는 OECD8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프라이

버시 보호의 관점에서 해당 사업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더욱이 최근

들어 ITcompliance(준수감사평가)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필요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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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사항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평가 또한 필요할 뿐 아니라,법적 준거

성의 확보를 위해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평가기

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그렇다면 1안 제15조에서 제30조까지

및 제32조에서 제36조까지의 준수를 위한 조치사항이 평가기준에 반영되

도록 하위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⑶ 평가 방법 및 절차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에서는 기관내 사업담당자,법률자문단,기술

전문가 및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전담반을 구성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

토록 가이드를 통해 권고하고 있다.특히,캐나다의 경우 도출된 개선방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내부 위원회 혹

은 작업반 형태의 관리 구조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미국의 경우

OMB지침 등에 수행주체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한편,국내에서는 정보보호 관련 취약성 평가 및 진단을 수행하는 경

우 다음과 같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토록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감리의 경우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감리 절차,감리 수행 기관‧감리원 자격 기

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영향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평

가 품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영향평가 대상,절차,수행 인력 등을 하위

법령을 통해 규정하고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상세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덧붙여 영향평가 대상

범위,평가시 주요 고려사항 등 원칙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하위법령을

통해 규정하고 구체적인 수행방법은 각급 기관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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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국내 정보보호 관련 취약성 평가 및 진단 사례

구 분 취약성 분석‧평가
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ISMS)

정보보호

안전진단

시행일 2001년 2004년 2004년

주요

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 ISP,IDC등

주요 ISP,IDC,

쇼핑몰 등

심사

분야

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정보보호정책/

관리체계/위험관리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시스템 보안

법적

근거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
정통망법 제47조

정통망법 제45조 및

제46조의3

인증

기관

o한국정보보호진흥원

o정보공유‧분석센터

o정보보호 컨설팅 전문

업체

o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 KISA지정

안전진단 수행기관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인바,전자(前者)이 경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평가 수행이 가능하며 최소한의 평가 품질이 담보

되나 평가 대상 규모 등 특성에 맞는 탄력적 수행이 어려워 공공기관의

역량이 미비한 경우 제도 정착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수행 업체 및 인

력 관리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반면 후자(後者)의 경우 사

업 특성에 맞는 탄력적 평가 수행이 가능하여 원활한 제도 정착이 기대

되지만 최소한의 평가 품질이 저해될 우려 역시 병존하고 있으므로 조율

이 필요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평가의 수행에 있어 평가 대상 사

업의 규모,해당 기관의 인력 역량,예산 확보 여부 등 사업별 특성은 매

우 다양하고 영향평가의 본질상 표준화된 세부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 특성에 맞는 탄력 운영이 필요하므로 평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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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규정함은 공공기관의 대규모 위법행위를 초래하거나 원활한 평가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이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외부 전문업체 지정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외부 전문기관 자격기

준을 법률을 통해 지정하고 있으며 보유 인력 및 정보보호 컨설팅 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현장 실사,심의회 구성‧운영 등의 절

차를 거쳐 심사 후 인증서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의 경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표 9>국내 정보보호 관련 근거와 기준

구

분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

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ISMS)

기관

안전진단 수행 기관

근거

규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7조

정통망법 제47조 및

방통위 고시

제2008-11호

정통망법 제46조의3

제1항 및 시행령

제39조제2항,제44조

지정

및

심사

기준

o일반기술인력 10

명이상 및 고급

기술인력 5명이

상

o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

o설비보유 여부

-신원확인 및 출

입통제 설비 등

o 인증심사업무 전담

직원 10인 이상 보

유할 것

o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업무수행

능력심사에서 적합

하다고 인정받을

것

-심사기준 :3년간

정보보호 수행 실

적 등

o15인이상의 정보보

호기술인력

o최근 3년 이내 정

보보호컨설팅 수

행 실적이 있는

법인



제2장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쟁점과 과제 45

생각건대,정보보호 관련 인증‧평가 기관이 다수 지정되어 있으므로

중복 제도의 운영 최소화 및 행정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평가기관을

활용하되,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기술적 보호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등 인적‧관행적‧법제도적 침해요소에

대한 접근방법 또한 요구되므로 기존 평가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소양

함양을 위한 추가적 자격 기준은 추후 별도 고시를 통해 규정함이 바람

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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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쟁점과 과제

제1절 논의의 배경

지난 2003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회가 마련한 전자정부관련법제정비방안에는 “2004년까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개인정보영향

평가제를 도입하며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

다.40)이 같은 사항은 초기의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각계의 여론이 집합되는 논의과정에서 정책방안이 집결됨으

로써 종국적으로 국정과제로 채택되기에 이른 것으로 여겨진다.교육행

정정보시스템(NEIS)의 도입에 있어 제기된 문제점 및 그에 따른 대응방

안이 제시될 때에도 결국 총괄적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집행할 행정기

구의 설치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보호가치

있는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을 제도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존

재에 대한 갈망은 사회전반적인 인식의 근저에 녹아들어 있었다.

특히 이에 대하여는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이 간과되어서는 아니 될 중

요한 견인차로 작용해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예컨대 지난 2004년

7월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를 주축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가

17대 국회가 주목하여야 할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35대 과제’를 발표한

40)다만 2003년에는 공공기관법과 정통망법을 개정하여,정보자기결정권 및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점이 적시되어 있다;대통령비서
실,청와대 브리핑 제148호,2003년 10월 2일자,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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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여기서 공공과 민간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예외 없이 적

용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제정하고,이에 따른

조치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상시적인 사전 감독활동과 신속한 분

쟁조정 활동을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강조되었다.그리고 이들은 개인정보보

호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에 준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구의 지위

를 가져야 하고,공공기관과 민간영역을 가리지 않고 사회 전체를 자신의

감독 및 분쟁조정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각종 법률제정에 있어 프라이버

시보호에 관련된 권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서 10월에는 프

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현황

에 대한 실태조사,개인정보침해의 구제,분쟁의 해결,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입안,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사

업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의 역

할을 해야 할 것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간영역과 공공영역 모두를

포괄해야하며,정부의 개인정보 수집 역시 감독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

부터의 일정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中略)…신뢰성 있는 정보사

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의 마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과 민간·공공 영역을 포괄하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논평41)을 발표하여 기존의 입장

을 재확인한 바 있다.42)하지만 개인정보보호기구 설립의 정당성이 그

41)http://networker.jinbo.net/maybbs/view.php?db=ektjtqud&code=policy&n=1085

42)문제는 그 당위론적 필연성을 검토하는 데 철저한 검증이 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다시 말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정책의 일원화에 대하여 정

책방안을 수립하기 이전에는 그 목적 및 근거를 명확히 한 연후에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타당성 있는 제안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논리적
기초를 제공해야 할 것인바,이에 대하여 그동안 얼마나 실증적인 검토가 수반
되었는지는 의구심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정통제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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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방안의 타당성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입법논리적 검토와 함께 입법정책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사생활의 내용

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

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으로서 오늘날 정보사회가 급속히 진

행되면서 그 보호가 절실한 권리이다.43)참여로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

기 결정과 통제의 권리는 은둔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와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지만,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

기 때문이다.44)명문으로 정해지지 않아 논란은 있지만,일반적으로는 헌

법 제17조에 의해 개인정보의 보호가 헌법적으로 인정된다고 한다.그리

고 여기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즉 자기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율적 결정권이 도출된다고 보고,학자들은 이

를 ‘자기정보통제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등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용어의 연원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결정할 권한은 인간의 존중과 인격의 자유로운

전개에 해당하여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독일 연방헌

법재판소가 1984년에 결정한 인구조사판결(BVerfGE65,1)에서 인정한

‘RechtaufinformationelleSelbstbestimmung’에서 비롯된 것이다.그리

고 이는 미국에서 논의되는,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어떻게·어느 범위

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자율적으로

정규제를 포괄하여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소관업무가 갖춰져야 할 것인데 민간·
공공 영역을 포괄하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을 촉구함에는 심리미진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도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43)서울고등법원 1995.8.24선고 94구39262판결 [공 1998.9.1,(65),2200]참
조.

44)권영성,헌법학원론,법문사,2005,449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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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적극적인 요소인 ‘informationprivacy’와

동일한 개념이라 하겠다.결국 헌법이론상 미국과 독일에서는 기본권으

로서 프라이버시 및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도출되어지는 정보자기결정

권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경우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으며,45)이는 프라이버시46)라는 용어

로 준용되어 일반적으로 표현되고 있다.47)프라이버시란 우리들에 관한

정보의 부재(不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우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우리 스스로가 통제(統制)하는 것을 의미한다.48)따라서 프라이버

시는 이념적 가치이자 실천적 권리인 반면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의 대

상으로서 그 보호객체라는 점에서,양자는 유기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

다.더욱이 인터넷활용의 증대로 인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유

출이 용이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침해

는 정보주체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

형성을 저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개인정보의 보호

는 프라이버시 보장 차원에서 밀도 있게 구성되어져야 한다.그럼에도

45)학자들은 헌법 제10조에 관해 거론하는데,기본적 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배제되는 것은 없다.

46)프라이버시의 어원(語原)은 ‘사람의 눈을 피한다’는 의미의 라틴어인 privatue

에서 유래한다.그 사전적 의미는 “사생활에 대하여 타인의 눈길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은거하는 장소,타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적 비밀(私的 秘密)이 보
장된 분위기,타인에게 알려지기를 꺼리는 사사(私事),사적인 친척관계나 친밀
한 관계와 같이 은밀한 관계 등을 뜻한다”고 기술되기도 하고(Merriam
Webster,Webster'snew internationaldictionaryoftheEnglishlanguage
unabridged,EncyclopaediaBritannica,1966,p.1804.),‘사회·타인의 호기심 그

리고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것으로서 규범적 요소를 포함한 개인적인 영역에
대한 접근의 배타적 통제력’으로 풀이할 수 있다(DavidL.Sills,International
Encyclopedia ofthe SocialScience,Vol.12,the MacMillan Press,1976,
p.480).

47)넓은 의미에서는 권리로서 프라이버시의 개념 범주가 기본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포함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지만,분명 양자(兩者)는 중
첩되는 영역을 지니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이를 혼용하기로 한다.

48)CharlesFried,Privacy,77YaleL.J.475,482(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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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은 법제현실을 뛰어넘어 전

자적 감시의 역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

면 소중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하여 권리침해가 발생하였음을 깨닫지 못

하기 때문에,적절한 대응과 충분한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이 권리가 해

당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정정·사용중지·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능

동적·적극적 권익으로 구성되는 까닭에 더욱 그러하다.무엇보다 이는 보

호법익으로서 개인정보를 보호가치의 영역 내로 끌어들이는 데 가장 기

초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개인정보에 관한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

현되는지의 여부가 개인정보보호법제도 분석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기준

으로 활용될 수 있기에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개인의 정

보자기결정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

고 이를 집행하는 상설기구의 마련을 통해 권리침해를 사전적으로 예방

하며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일련의 과정이 형성되어야 하며,이러한 점에

서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은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49)특히 시

49)물론 지금까지 전통적인 기본권보호제도에서는 국가의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재산상 손해를 전보해 주거나 당해 행정작용을
취소,변경해 주는 사후적 구제제도가 핵심이었다.그러나 원자력발전소나 무
수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저장,전달할 수 있는 정보
처리기술이 등장하는 정보사회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사후구제제도로는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오히려 정보사회에서는 국가의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침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러한 국가작용이 ‘기본권제한’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그렇다면 그러한 제한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
이 필요한 것이다.그리고 바로 이를 통하여 처음부터 위법하거나 부당한 공권
력작용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는 사전절차적 제도를 통한 권리보호
가 오늘날 훨씬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따라서 아직까지는 사전적 보호제
도가 사후적 구제제도를 보충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나,앞으로는 그 중요성이

사후적 구제제도에 준할 만큼 중요한 몫을 차지할 것이다.오늘날 정보기술은
단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속도의 파급효과를 초래하는바,이에 대한 사
전적 절차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시행되고 작동된
후에 국가기관을 통한 사후통제나 몇 몇 개인의 사후적 권리구제를 통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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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각 변모하는 기술동향에 대처하면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

게 제한하고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하는 감시기술에 역감시가

가능하도록 법제방안을 실현하는 기능을 담당할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창

설은 시대적 요청이라 하겠다.물론 여기에는 전자감시사회에 대한 자성

적 호소가 짙게 배어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하

여 체계성 없이 개별법이 산재된 데 그 연유가 있다.따라서 각 부문별로

일반법이 미완성된 채 보호의 집중·통합과는 거리를 두고 적용·집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주관하여 추진할 행정

주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이러한 미온적 보호체계로는 정보주체

의 정보자기결정권을 확립하면서 전자정부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보호수

준의 수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전자정부의 집행기관인 행정자치부

와 정보통신부가 상반된 가치인 개인정보보호기능을 수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은 정책적 고려를 수반하는 부분이다.더욱이 현행

법상 개인정보보호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해석되는 개인정보보호심의

위원회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각기 부문별로 권리침해에 대한 사

전예방 및 사후구제에 이르는 일련의 정책과정을 결정하고 추진할 만한

권한과 위상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기

능을 전담할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의 발족이 요청된다.현행 개인정

보보호기능만으로는 충실한 개인정보 권리침해의 예방 및 구제에 미비하

므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때문이다.

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정보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기 때문이다;김일환,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의 설치에 관
한 연구,전자정부법제연구 창간호,행정자치부,2006,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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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입법적 현황

1.주요국가의 동향

⑴ 영 국

프라이버시 보호문제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OECD이사회

가 1980년 9월 23일 ‘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

드라인(GuidelinesontheProtectionofPrivacyandTransborderFlows

ofPersonalInformation)’50)을 채택하였고 다음해인 1981년 2월 28일 EU

평의회가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

(EuropeConventionfortheProtectionofIndividualswithregardto

AutomaticProcessingofPersonalData)’에 서명하기에 이르자 이들 국

제기구의 회원국인 영국으로서는 결국 1984년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Actof1984)의 제정이 불가피했었다.

영국의 정보보호법(DataProtectionActof1998)은 공‧사 부문을 구별

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동법에 대한 특별시

행세칙으로 The Telecommunications Data Protection and Privacy

Regulationsof1998(DirectMarketingRegulations;S.I.1998No.3170)이

있다.1998년 법 개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

었다는 점인데,개인정보의 자동처리를 등록하는 제도는 당시 파탄지경에

50)그 주요목적은 ① 공적‧사적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② 정보의 자유

로운 흐름을 촉진하며,③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개별 국가의 사생활
보호법률에 의한 억제를 제한하면서 ④ 여러 국가들의 관련 법규정을 조화시
키는 데 있다;Raymond Wacks,PersonalInformation,Gloucestershire:
ClarendonPress,1989,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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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완전히 폐기할 예정이었으나 EU지침(Directive95/46/EC)에 따라

신고제를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51)

정보보호법은 개인과 관련된 정보인 데이터의 취득·유지·사용·공개 등

의 활동을 포함한 새로운 처리 규범의 수립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에 포

괄하여 적용되는 영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다.따라서 이 법

에는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을 비롯하여 정보주체의 권리와 정보처리자

의 의무,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 및 운영,정보법원(Information

Tribunal)의 설치,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또한 정보보호법은 주로 전자적인 형태로 처리되는 개인정

보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나 그 후 적용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특정한 구조화된 수기파일링시스템(manualfilingsystems)은 물론,의료

기록이나 교육기록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수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까지

도 동법의 규율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한편,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

한 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어 법인정보나 사자

(死者)의 정보는 제외된다.52)

정보보호법은 제1조에서 필요한 목적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장비

51)1995년 10월 24일 제정된 EU지침은 EU가맹국으로 하여금 3년의 전환기간을
주어 EU지침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비하도록 하였으며(EU directives
areaddressedtothememberstates,andaren'tlegallybindingforcitizens

inprinciple.Thememberstatesmusttransposethedirectiveintointernal
law.Directive 95/46/EC on the protection ofpersonaldatahad to be
transposedbytheendof1998.Allmemberstateshaveenactedtheirown
dataprotectionlegislation.),이에 이 전환기간을 지킨 나라는 이탈리아·그리
스 및 영국,스웨덴,포르투갈 등이었다.영국은 EU를 이끌어 가는 영국·독일·
프랑스의 3국 중 유일하게 전환기내에 국내법을 제정한 나라이며,또 영국의

정보보호법은 EU지침의 거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52)DataProtectionAct1998§5(ApplicationofAct)(3)(a)anindividualwho
isordinarilyresidentintheUnited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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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이러한 장비로 처리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는 정

보,관련 파일시스템의 일부로 기록되거나 이를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기

록되는 정보 그리고 이들 정보에 속하지는 않지만 제68조에서 정의된 접

근가능기록의 일부가 되는 정보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따라서 개정되기

전의 1984년 법이 자동처리형식으로 수집된 개인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하

고 있었던데 비해,새로운 정보보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작업에 의한

정보까지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한편 정보보호법 제2조에서는 민감

한 개인데이터로 ① 데이터주체의 민족·인종적 출신사항,② 정치적 견해,

③ 종교적 신앙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믿음,④ 노동조합의 가입여부,

⑤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⑥ 성생활,⑦ 법률위반사실 또는 추정된 위

반,⑧ ⑦에 대한 소송제기 여부 및 해당 소송의 재판결과로서의 판결

등에 관한 정보를 구성하는 개인데이터를 열거하고 있다.53)

한편,정보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제54조에 의해서 또는 그에 따라 달

리 명시되지 않는 경우 동법은 데이터관리자가 영국에서 설립되고 데이

터가 설립된 내용에 의해 처리된 경우나 영국 혹은 그 외의 유럽경제지

역(EEA)국가에서 설립되지 않은 데이터관리자지만 영국을 통해 전송하

53)DataProtectionAct1998§2(Sensitivepersonaldata)InthisAct"sensitive
personaldata"meanspersonaldataconsistingofinformationasto-
(a)theracialorethnicoriginofthedatasubject,

(b)hispoliticalopinions,

(c)hisreligiousbeliefsorotherbeliefsofasimilarnature,

(d)whetherheisamemberofatradeunion(withinthemeaningofthe
TradeUnionandLabourRelations(Consolidation)Act1992),

(e)hisphysicalormentalhealthorcondition,

(f)hissexuallife,

(g)thecommissionorallegedcommissionbyhim ofanyoffence,or

(h)anyproceedingsforanyoffencecommittedorallegedtohavebeen
committedbyhim,thedisposalofsuchproceedingsorthesentenceof
anycourtinsuch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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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적 이외에 데이터를 달리 처리하기 위하여 영국에서 장비를 사용하

는 경우의 모든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관리자에게 적용된다.따라서 그

적용범위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구별이 없다.54)

정보보호법은 제14조에서 부정확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정·

삭제·파기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55)개인은 언제라도

서면 통보에 의하여 데이터관리자에게 자신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도 데이터관리자나 그의 명령에 따라 개인데이터를 자동화기계로 처

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정보보호법 제12조

는 규정하고 있다.56)

이러한 법규범 하에서 영국은 독임제 구조를 가진 독립된 법정기구인

정보보호감독관(Data Protection Commissioner)을 개인정보보호기구로

54)DataProtectionAct1998§5(ApplicationofAct)(1)Exceptasotherwise
providedbyorundersection54,thisActappliestoadatacontrollerin
respectofanydataonlyif-
(a)thedatacontrollerisestablishedintheUnitedKingdom andthedata
areprocessedinthecontextofthatestablishment,or

(b)thedatacontrollerisestablishedneitherintheUnitedKingdom norin

anyotherEEA StatebutusesequipmentintheUnitedKingdom for
processingthedataotherwisethanforthepurposesoftransitthrough
theUnitedKingdom.

55)See Data Protection Act1998§14(Rectification,blocking,erasureand
destruction)

56) Data Protection Act 1998 §12 (Rights in relation to automated
decision-taking)(1)An individualisentitled atany time,by noticein
writingtoanydatacontroller,torequirethedatacontrollertoensurethat
nodecisiontakenbyoronbehalfofthedatacontrollerwhichsignificantly
affects thatindividualis based solely on the processing by automatic

meansofpersonaldatain respectofwhich thatindividualisthedata
subjectforthepurposeofevaluatingmattersrelatingtohim suchas,for
example,hisperformanceatwork,hiscreditworthiness,hisreliabilityorhis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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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다.정보보호감독관은 여왕이 임명하며,57)그 임기는 5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재임이 가능하다.영국의 정보보호감독관은 행정부의 지시

나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행정청이므로 독립성과 자율

성이 보장된다.정보보호감독관은 공공등록부(publicregister)에서 정보처

리와 관련된 소정의 내용을 고지 받아 기록하며 공공등록부를 유지‧관리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58)또한 각종 개인정보침해사건이나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처리행위에 대한 불만사항을 접수받아 사건을 조

사·심사하여 당사자간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기능을 담

당하는데,59)침해사건의 접수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

57)DataProtectionAct1998(TheCommissionerandtheTribunal)§6(2)The
CommissionershallbeappointedbyHerMajestybyLettersPatent.

58)DataProtectionAct1998§18(Notificationbydatacontrollers)(1)Any
datacontrollerwhowishestobeincludedintheregistermaintainedunder
section19shallgiveanotificationtotheCommissionerunderthissection.
Data Protection Act 1998 §19 (Register of notifications) (1) The
Commissionershall—

(a)maintainaregisterofpersonswhohavegivennotificationundersection
18,and
(b)makeanentryintheregisterinpursuanceofeachnotificationreceived
byhim underthatsectionfrom apersoninrespectofwhom noentryas
datacontrollerwasforthetimebeingincludedintheregister.

59)Data Protection Act1998 §53 (Assistance by Commissionerin cases
involvingprocessingforthespecialpurposes)(1)Anindividualwhoisan
actualorprospectivepartytoanyproceedingsundersection7(9),10(4),
12(8)or14 orby virtueofsection 13 which relate to personaldata
processed forthespecialpurposesmay apply to theCommissionerfor
assistanceinrelationtothoseproceedings.

(2) The Commissioner shall,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after
receivinganapplicationundersubsection(1),consideritanddecidewhether
and towhatextenttograntit,butheshallnotgranttheapplication
unless,in hisopinion,thecaseinvolvesa matterofsubstantialpublic
importance.
(3)IftheCommissionerdecidestoprovideassistance,heshall,assoonas

reasonably practicable after making the decision,notify the applicant,
statingtheextentoftheassistancetobeprovided.
(4)IftheCommissionerdecidesnottoprovideassistance,heshall,assoon
asreasonablypracticableaftermakingthedecision,notifytheapplicant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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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자체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60)그밖에도 개인정보에 관한 각종 지침이나

규칙 제정,61)법률 및 기술자문,사업자‧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

교육·홍보,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사연구,유관기관 협력,법률위반행위

에 대한 소송의 제기에 관여62)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보보호법은 특히 정보보호감독관에 의한 예비평가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는바,63)여기서 평가대상이 되는 처리과정이라 함은 정보주체에게

hisdecisionand,ifhethinksfit,thereasonsforit.

60)DataProtectionAct1998§51(GeneraldutiesofCommissioner)(7)The
Commissionermay,with theconsentofthedatacontroller,assessany
processingofpersonaldataforthefollowing ofgoodpracticeandshall

inform thedatacontrolleroftheresultsoftheassessment.

61)정보보호감독관은 민간과 공공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를 관할 대상으로 삼
고 있으며,의료정보,신용정보,교육정보,정보통신분야에서 취급되는 개인정
보,근로자정보 및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와 프라이버시 문제,D.M.(Direct
Marketing;다이렉트마케팅)문제 등에 대해서도 각종 규칙이나 지침 등의 법

규를 통해 규율하고 있다;拙著,개인정보법제론,진한M&B,2007,76～77쪽.

62) Data Protection Act 1998 §60 (Prosecutions and Penalties) (1) No
proceedingsforanoffenceunderthisActshallbeinstituted—
(a)inEnglandorWales,exceptbytheCommissionerorbyorwiththe
consentoftheDirectorofPublicProsecutions;

(b)inNorthernIreland,exceptbytheCommissionerorbyorwiththe
consentoftheDirectorofPublicProsecutionsforNorthernIreland.

63)DataProtectionAct1998§22(PreliminaryAssessmentbyCommissioner)
(1)Inthissection“assessableprocessing”meansprocessingwhichisofa
description specified in an ordermade by the Secretary ofState as

appearingtohim tobeparticularlylikely—
(a)tocausesubstantialdamageorsubstantialdistresstodatasubjects,or
(b)otherwisesignificantly toprejudicetherightsand freedomsofdata
subjects.

(2)Onreceivingnotificationfrom anydatacontrollerundersection18orunder
notificationregulationsmadebyvirtueofsection20theCommissionershall

consider—
(a)whetherany oftheprocessing to which thenotification relatesis
assessableprocessing,and
(b)ifso,whethertheassessableprocessingislikelytocomplywith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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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피해나 고통을 야기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국무장관이 판단하는 순서에 따라 특

정화된 처리과정을 말한다.그리고 정보관리자로부터 혹은 통지의무규정

에 의해 고지를 받은 즉시 정보보호감독관은 해당 고지와 관련된 처리과

정이 평가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평가대상이라면 평가대상 처

리과정이 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또한 정

보보호감독관은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정보관리자에게 해

당처리과정이 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보호감독관의

견해를 알려주어야 하며,위 기간의 종료 이전에 정보보호감독관은 14일

을 경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통보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provisionsofthisAct.
(3)Subjecttosubsection (4),theCommissionershall,within theperiodof
twenty-eight days beginning with the day on which he receives a
notificationwhichrelatestoassessableprocessing,giveanoticetothedata

controllerstatingtheextenttowhichtheCommissionerisoftheopinion
thattheprocessingislikelyorunlikelytocomplywiththeprovisionsof
thisAct.

(4)Beforetheendoftheperiodreferredtoinsubsection(3)theCommissioner
may,by reason ofspecialcircumstances,extend thatperiod on one
occasiononlybynoticetothedatacontrollerbysuchfurtherperiodnot

exceedingfourteendaysastheCommissionermayspecifyinthenotice.
(5)Noassessableprocessinginrespectofwhichanotificationhasbeengiven
totheCommissionerasmentionedinsubsection(2)shallbecarriedon
unlesseither—
(a)theperiodoftwenty-eightdaysbeginningwiththedayonwhichthe
notificationisreceivedbytheCommissioner(or,inacasefallingwithin

subsection(4),thatperiodasextendedunderthatsubsection)haselapsed,
or
(b)beforetheendofthatperiod(orthatperiodassoextended)thedata
controllerhasreceivedanoticefrom theCommissionerundersubsection(3)
inrespectoftheprocessing.

(6)Wheresubsection(5)iscontravened,thedatacontrollerisguiltyofan

offence.
(7)TheSecretaryofStatemaybyorderamendsubsections(3),(4)and(5)by
substitutingforthenumberofdaysforthetimebeingspecifiedtherea
differentnumberspecifiedinthe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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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평가대상 처리과정은 정보보호감독관이 고지를 수신한 날로부

터 28일이 지나야만 수행될 수 있으며,이를 위반한 정보관리자는 처벌

을 면치 못한다.

정보보호감독관은 민간과 공공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를 관할 대상

으로 삼고 있으며,의료정보,신용정보,교육정보,정보통신분야에서 취급

되는 개인정보,근로자정보 및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와 프라이버시

문제,다이렉트마케팅(directmarketing;D.M)문제 등에 대해서도 각종

규칙이나 지침 등의 법규를 통해 규율하고 있었다.하지만 종래의 정보보

호감독관은 2000년 정보자유법(Freedom ofInformationAct)에 의하여

정보감독관(InformationCommissioner)으로 대체되었다.64)이에 따라 정

보감독관은 1998년 정보보호법과 2000년 정보자유법을 집행하고 감독하

며,영국 의회에 직접 보고하는 독립된 감독관청으로서 임무를 수행한

다.65)

⑵ 프 랑 스

1978년 제정된 프랑스의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이하 여

기서 ‘개인정보법’이라 함)｣66)은 이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규범들이

64)Freedom ofInformationAct2000§18(TheInformationCommissionerand
theInformationTribunal)(1)TheDataProtectionCommissionershallbe
knowninsteadastheInformationCommissioner.

Freedom ofInformationAct2000Schedule2.[TheCommissionerandthe
Tribunal]PartI.[Provision consequentialon s.18(1)and (2)](1)Any
referenceinanyenactment,instrumentordocumenttotheDataProtection
Commissioner orthe Data Protection Registrar shallbe construed,in
relation to any time after the commencementofsection 18(1),as a
referencetotheInformationCommissioner.

65)http://www.ico.gov.uk/about_us/who_we_are/history_of_ico_page.aspx

66)Loin°78-17du6Janvier1978relativeàl'informatique,auxfichier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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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그 보호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차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규율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일반화됨

에 따라 지난 2006년 1월의 것을 포함하여 아홉 차례 개정된 바 있다.

프랑스에서는 공‧사 구분 없이 개인정보법이 통합법으로서 기본법이 되

며,이 원칙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개별법이 존재한다.67)개인정보법은 정

보처리는 국민 각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고,그 개발은 국제협력의 범

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며,정보처리에 의하여 신분‧인권‧사생활 및 개인

적 또는 공적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68)을 그 입법취지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법에서 개인정보는 형식 여하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

로 자연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정보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이

처리하는 정보를 말하며,69)사람의 혈통,정치적·철학적 또는 종교적 견

해,조합의 소속이나 품행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키는 기명정보는 당사

auxlibertés

67)Loin°78-17§2Laprésentelois’appliqueauxtraitementsautomatisésde
donnéesàcaractèrepersonnel,ainsiqu’auxtraitementsnonautomatisésde
donnéesàcaractèrepersonnelcontenuesouappeléesàfigurerdansdes
fichiers,à l’exception des traitements mis en oeuvre pour l’exercice

d’activitésexclusivementpersonnelles,lorsqueleurresponsableremplitles
conditionsprévuesàl’article5.

68)Loin°78-17§1L'informatiquedoitêtreauservicedechaquecitoyen.Son
développementdoits'opérerdanslecadredelacoopérationinternationale.
Elle ne doitporteratteinte nià l'identité humaine,niaux droits de

l'homme,niàlavieprivée,niauxlibertésindividuellesoupubliques.

69) Loin° 78-17 §2 Constitue une donnée à caractère personneltoute
information relativeàunepersonnephysiqueidentifiéeou quipeutêtre
identifiée,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par référence à un numéro
d’identificationouàunouplusieursélémentsquiluisontpropres.Pour

déterminer siune personne estidentifiable,ilconvient de considérer
l’ensembledesmoyensenvuedepermettresonidentificationdontdispose
ouauxquelspeutavoiraccèsleresponsabledutraitementoutouteautre
perso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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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정보시스템에 입력될 수 없다.70)

개인정보법상 정보주체는 ① 자신에 관한 정보수집에 의하여 고지 받

을 권리(제27조),② 수집 이전 또는 이후 정보처리에 대해 반대할 권리

(제26조),③ 자기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권리

(제34~40조)를 행사할 수 있다.한편,개인정보법 제67조에서는 언론의 자

유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언론기관에서 취급하는 개인정

보에 일부규정을 준용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있다.71)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기구인 정보자유위원회(CNIL; Commission

nationaledel'informatiqueetdeslibertés)는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복

수집단으로 합의제 기관이다.특히 위원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위원들은

그 자격이나 직위 면에서 볼 때 프랑스의 입법·사법·행정부를 대표하는

자로 이루어져 있어 강력한 권한과 위상을 가지고 있다.정보자유위원회

는 강한 독립성을 갖고 있는 합의제행정기관의 성격을 갖는다.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2가량이 의회나 법원에 의해 선출되고,각각의 위

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을 임명한 자 또는 소속기관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70)Loin°78-17§8Ⅰ.Ilestinterditdecollecteroudetraiterdesdonnéesà
caractèrepersonnelquifontapparaître,directementou indirectement,les
origines racialesou ethniques,lesopinions politiques,philosophiquesou
religieusesoul’appartenancesyndicaledespersonnes,ouquisontrelatives
àlasantéouàlaviesexuelledecelles-ci.

71)Loin°78-17§67Le5°del’article6,lesarticles8,9,22,les1°et3°duI
del’article25,lesarticles32,39,40et68à70nes’appliquentpasaux
traitementsdedonnéesàcaractèrepersonnelmisenoeuvreauxseulesfins:

1°D’expressionlittéraireetartistique;

2°D’exercice,àtitreprofessionnel,del’activitédejournaliste,dansle
respectdesrèglesdéontologiquesdecette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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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의 장관이나 공공기관,공기업,사기업의 경영자 등은 여하한

이유로도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위원회의 독

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따라서 위원회는 임무수행에 대해서도 대통

령과 의회에 직접 보고하며 직원의 임명도 위원장이 자유롭게 행한다.또

한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위원회의 결정은 행정행위

로서의 성격을 띠며,결정을 대상으로 꽁세유데따(Conseild'Etat)에 상소

할 수 있다.

정보자유위원회는 정보처리 내지 정보의 축적에 관하여 확인하고 조사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프랑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보처리 및 축

적에 대하여 등록 또는 신고접수를 통해 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

으로 정보처리과정을 규제하고 있다.또한 위원회는 정보관리자가 개인정

보보호법규에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지 그 준수여부를 감독

하는 기능을 수행하며,정보처리에 관한 기준과 규범을 제시하는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이에 덧붙여 위원회는 정보주체의 접근권 및 정정

요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소송에 앞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있다.아울러 위원회는 상담,

자문,검토,제안 등을 통한 정보제공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72)

⑶ 독 일

독일은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BDSG)이라는 통합

법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별도 장(章)으로 구분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기본법인 BDSG소정의 개인정보란 특정한 또는

72) Voir Loi n° 78-17 Chapter Ⅲ (The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EtDesLiberté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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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할 수 있는 일체의 개인의 인적 또는 물적 정보를 말하며,자동화된

정보처리뿐만 아니라 서류들도 그 범주에 포함된다.73)1977년에 제정된

BDSG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왔고 현재 지난 2006년 8월 22

일 개정된 것(BGBl.IS.1970)이 현행법이다.

독일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방기본법인 BDSG이외에도 주요한

개별법으로 ‘정보통신역무에 관한 기본조건의 규율에 관한 법률(Gesetz

zur Regelung der Rahmenbedingungen fü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제2편으로 편입된 바 있는 통신역무정보보호법

(Teledienstedatenschutzgesetz;TDDSG)이 존재한다.74)한편 세계 최초

로 제정되었던 멀티미디어법인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Staatsvertragüber

Mediendienste;MDStV)이 체결된 지 10년 만에 단일 법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융합서비스의 경제적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단일

화법(Elektronischer-Geschaeftsverkehr- Vereinheitlichungsgesetz;

73)BDSG§3(WeitereBegriffsbestimmungen)(1)PersonenbezogeneDatensind

EinzelangabenüberpersönlicheodersachlicheVerhältnisseeinerbestimmten
oderbestimmbarennatürlichenPerson(Betroffener).
(2)EineDateiist

1.eine Sammlung personenbezogener Daten,die durch automatisierte
Verfahren nach bestimmten Merkmalen ausgewertet werden kann

(automatisierteDatei),oder

2.jede sonstige Sammlung personenbezogener Daten,die gleichartig
aufgebautistundnachbestimmtenMerkmalengeordnet,umgeordnet
undausgewertetwerdenkann(nicht-automatisierteDatei).

74)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수단의 급속한 확산으로 개인정보 관련 권리침
해의 태양이 종전과 다른 형태로 전개되기에 이르자 정보통신서비스의 효율적
규율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이 1997년 7월 22일 제정된 ‘전기통신서비스
에 있어서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en Datenschutz bei
Telediensten)’이고 TDDSG는 그 약칭인바,최종적으로 2007년 2월 26일 개정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데 적용되는 TDDSG는 개인정
보의 수집‧처리가 오직 직업적으로나 서비스 목적으로만 이루어질 경우 해당
서비스관계와 근로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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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GVG)의 세부법률인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TMG)이 있다.75)

연방정보보호법은 법의 보호법익이 일반적 인격권임을 분명하게 규정

하였다.법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취급과정에서 개인의

인격권의 침해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76)이는

정보보호법이 정보남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에만 제한되지 않음

을 명백히 하면서 그 보호 목적을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이다.

연방 및 주의 공공부문과 함께 개인정보의 수집·생산·이용이 다만 개

인적이거나 가족적인 활동영역이 아니라는 전제로 민간부문에 있어 개인

정보처리기를 통해 개인정보를 생산·이용 또는 수집하는 경우나 비자동

화된 개인정보모음집을 통해 개인정보를 생산·이용·수집하는 경우가 이

법의 적용영역이다.77)후자의 민간부문 주체는 사법상 자연인과 법인 및

기업과 다른 사법상의 단체이다.다만,민간부문이 공행정의 주권적 임무

를 수행하는 경우 이 법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에 속한다.78)결국 독일 개

75)TMG 제1조제1항은 “이 법은 통신법 제3조제24항에 의해 통신으로,방송국가
협약 제2조에 의해 방송으로 규정하지 않은 모든 전자적 정보 및 커뮤니케이
션서비스에 적용된다”고 범위를 정하고 있고 통신에는 방송망에서의 전송서비
스를 포함하여 전통적인 음성전화처럼 신호 전송만을 하는 서비스들이 속하는

바,TMG는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제11조부터 제15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76)BDSG §1(ZweckundAnwendungsbereichdesGesetzes)(1)Zweckdieses
Gesetzesistes,deneinzelnendavorzuschützen,daßerdurchdenUmgang
mit seinen personenbezogenen Daten in seinem Persönlichkeitsrecht

beeinträchtigtwird.

77)BDSG §1(Zweck und Anwendungsbereich desGesetzes)(2)3.Dieses
GesetzgiltfürdieErhebung,VerarbeitungundNutzungpersonenbezogener
Daten durch nicht-öffentlicheStellen,soweitsiedieDaten in oderaus
Dateien geschäftsmäßig oder für berufliche oder gewerbliche Zwecke

verarbeitenodernutzen.

78)BDSG §2(Öffentlicheundnicht-öffentlicheStellen)(4)Nicht-öffentliche
StellensindnatürlicheundjuristischePersonen,Gesellschaftenundand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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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보호법체계의 특징은 일반법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를 포괄

하고 있지만 해당영역에 따라 적용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다.곧 공적 영

역에서 개인정보를 다루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 및 처리방법과는 상

관없이 포괄적으로 위 법에 구속되지만,사적 영역의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이용이 자동화되거나 서류모음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

는 경우에 연방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연방정보보호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생산 및 이

용이 된 경우 적용된다.법의 적용범위를 개인관련정보는 정보의 조사로

부터 처리(저장,변경,전달,삭제,이용)를 거쳐 익명화될 때까지로 규정

하고 있어서,개정된 법률에 정보의 조사와 이용이 포함됨으로써 정보처

리 이외의 모든 개인관련정보의 사용이 정보이용을 뜻하게 되었다.동의

는 관련인의 자유결정에 의했을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개별적 상황에 다

라 필요하거나 요구에 따른 경우 동의의 거부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관

련인에게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생산 또는 이용에 관하여 설명해주어

야 한다.동의는 특별한 상황에 따른 다른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면 서면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동의가 다른 설명과 함께 서면 형식으로 교부되

어야 한다면 이 동의는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79)

독일에서 개인정보보호기구로 활동하는 연방개인정보보호관

(BundesbeauftragterfürdenDatenschutz)은 행정조직상으로는 연방내무

부 소속으로 예산이나 인력자원과 같은 행정적 사안에 대해서는 연방내

Personenvereinigungen des privaten Rechts,soweitsie nichtunter die
Absätze 1 bis 3 fallen.Nimmteine nicht-öffentliche Stelle hoheitliche

Aufgaben deröffentlichen Verwaltung wahr,istsieinsoweitöffentliche
Stelleim SinnediesesGesetzes.

79)Vgl.BDSG§4a(Einwilli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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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장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나,직무수행에 있어서는 법률에 따라 독자

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다.주로 연방정부와 공공기관,연

방정부 산하단체,연방법원,여러 주에 걸쳐 사업하는 우편이나 통신사업

자 등에 대해서만 관할한다.연방정보보호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에 적용되는 기본법이지만 개인정보보호기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분리되어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한다.연방개인정보보호관

은 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연방정부 및 연방공공기관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의 기능을 수행한다.따라서 연방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된 민원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고,관할 영역에 해당되는 기관들의 개인정보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조사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며,관할범위에 해당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등록하는 등록부를 유지 관리하고 의회 및 정부에 대

한 법률정책자문을 기능을 수행한다.80)

하지만 기존 연방개인정보보호관은 연방정보위원(Bundesbeauftragte

fürdenDatenschutzunddieInformationsfreiheit)으로 명칭이 변경되었

으며,정보자유에 관한 권한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시스템

과 프로그램의 공급자와 정보처리를 실행하는 단체가 독립적이고 승인된

사정관이 시험하고 평가한 개인정보보호 계획안 및 기술적 설비를 보유

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사결과를 출간할 수 있어야 한다.검사에

관한 상세한 필요조건과 평가,사정관의 절차 및 선택 및 승인은 다른

법에 규정된다.81)

80)Vgl.BDSG§§22-26.

81)BDSG§9a(Datenschutzaudit)ZurVerbesserungdesDatenschutzesundder
Datensicherheitkönnen Anbietervon Datenverarbeitungssystemen und –
rogrammen und datenverarbeitende Stellen ihrDatenschutzkonzeptsow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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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일 본

일본은 1970년대부터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를 위

한 법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시켜왔고,EU의 개인정보보호강

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를 추진하여 2003년 5

월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5개 법률을 제·개정하였다.82)

여기에는 우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법의 지

위와 민간부문의 일반법의 지위를 갖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個人情報の

保護に關する法律)이 있고,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공공부문에는 행정기

관개인정보보호법(行政機關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關する法律)83)이

존재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고도정보통신사회의 진전에 수반한 개인정보의 이용

이 현저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에 관

하여 기본원칙 및 정부에 의한 기본방침의 작성 기타 개인정보의 보호에

ihre technischen Einrichtungen durch unabhängige und zugelassene

Gutachterprüfen und bewerten lassen sowiedasErgebnisderPrüfung
veröffentlichen.DienäherenAnforderungenandiePrüfungundBewertung,
dasVerfahren sowiedieAuswahlund Zulassung derGutachterwerden
durchbesonderesGesetzgeregelt.

82)이들 개인정보보호 관련 5개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個人情報の保護に關する

法律)｣, ｢행정기관보유개인정보보호법(行政機關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關
する法律)｣, ｢독립행정법인보유개인정보보호법(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
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설치법(情報公開·個
人情報保護審査會設置法)｣,｢행정기관보유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시행에 따른 관
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行政機關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する法律
等の施行に伴う關係法の整備等に關する法律)｣등이 그것이다.

83)이 법은 행정의 적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함
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일반법이다.이 법은 행정기관에서의 개인정보취
급,개인정보파일,본인의 권리와 불복청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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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함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등

을 정하는 것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유용성에 배려하면서,개인의 권리이

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10>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률체계

구

분
공 공 부 문

민 간

부 문

대

상
국가행정기관

독립행정기관,

특수법인,

행정기관에

준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취급사업자

기

본

법

<개인정보보호법>

o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기본원칙

o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o민간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o사업자 및 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에 의한 자율적 피해구제제도

일

반

법

<행정기관보유

개인정보보호법>

o일반행정기관

보유정보의 취

급원칙

o이용목적 내

정보보유

o목적 외 이용‧

제공금지

o정보주체의열람

‧정정청구권인정

<독립행정법인

보유개인정보

보호법>

o일반행정기관

과 동일하게

취급됨

<개인정보

보호조례>

개인정보보

호법으로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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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 대한 규율을 우선으로 하되

국가기관과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별도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

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이자 민간부문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일반법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겠다.따라서 공공부문에 대하여는 행정기관개인정

보보호법이 일반법의 지위를 가지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다만 그 기

본이념으로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존중의 이념 아래 신중하게 취급되

어야 하며,그의 적정한 취급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천명

하고 있다.84)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대

조할 수 있고 그에 의하여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포

함하여 당해정보에 포함된 성명‧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에서는,85)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그 이용목적

을 가능한 한 특정하여야 하고,미리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특정

된 이용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취급하여서는 아

니 되며,위계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86)그리고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정정‧추가‧삭제‧이용정지 또는

소거의 청구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87)방송기관‧신문사‧통신사 등 보도

용,저술용,학술연구용,종교활동용 및 정치활동용의 제공목적에 대하여

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제외대상이 된다.88)

84)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第三条 (基本理念)個人情報は、個人の人格尊重
の理念の下に慎重に取り扱われるべきものであることにかんがみ、その適正な取
扱いが図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85)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第二条 (定義)1.この法律において「個人情報」
とは、生存する個人に関する情報であって、当該情報に含まれる氏名、生年月日
その他の記述等により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他の情報と容易
に照合することができ、それにより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な
るものを含む)をいう。

86)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第四章 第一節 (個人情報取扱事業者の義務)參照.

87)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第二十六 乃至 二十九條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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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는 2003년 5월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설치법｣을

제정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행정기관의 자문과 개인정보보호 사무

를 처리하는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가 설치되었다.심사회는 행정

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자문에 응하고,불

복청구에 대한 조사심의를 담당하며,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답신을 한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심사회는 자문을 한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보유개인정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89)

88)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第五十条 (適用除外)1.個人情報取扱事業者のう
ち次の各号に掲げる者については、その個人情報を取り扱う目的の全部又は一部
がそれぞれ当該各号に規定する目的であるときは、前章の規定は、適用しない。
一.放送機関、新聞社、通信社その他の報道機関(報道を業として行う個人を含む)報

道の用に供する目的

二.著述を業として行う者　著述の用に供する目的

三.大学その他の学術研究を目的とする機関若しくは団体又はそれらに属する者　学

術研究の用に供する目的

四.宗教団体　宗教活動 (これに付随する活動を含む)の用に供する目的

五.政治団体　政治活動 (これに付随する活動を含む)の用に供する目的

89)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會設置法 第九条 (審査会の調査権限)1.審査会は、
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諮問庁に対し、行政文書等又は保有個人情報の提
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何人も、審査会に対し、その
提示された行政文書等又は保有個人情報の開示を求めることができない。
2. 諮問庁は、審査会から前項の規定による求めがあったときは、これを拒ん
ではならない。
3. 審査会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諮問庁に対し、行政文書等に記録
されている情報又は保有個人情報に含まれている情報の内容を審査会の指定す
る方法により分類又は整理した資料を作成し、審査会に提出するよう求めるこ
とができる。
4. 第一項及び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審査会は、不服申立てに係る事件に
関し、不服申立人、参加人又は諮問庁（以下「不服申立人等」という。）に意
見書又は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適当と認める者にその知っている事実を陳
述させ又は鑑定を求めることその他必要な調査をすることができる。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會設置法 第十三条 (提出資料の閲覧)1.不服申立人

等は、審査会に対し、審査会に提出された意見書又は資料の閲覧を求めること
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審査会は、第三者の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
と認めるとき、その他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でなければ、その閲覧を拒むこと
ができ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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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민간부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기구와 관련하여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국가차원의 개인정보보호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각 개별법률 또는 해당영역을 관할하는 소관주무부처가 개인정보보

호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 내지

제40조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무대신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즉,개

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무대신의 권한은 ① 개인정보취급사업

자 및 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認定個人情報保護団体)로부터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취급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②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

게 필요한 사항을 조언할 수 있으며,③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의무규정

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러한 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의 권고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④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를 무시하

여 개인의 중대한 권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 권고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의무위

반행위의 중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작성·공표하고 대상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토록 지도·권고 그밖에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바,90)주무대신은 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에 대하여 인정업무 실시방법의

개선 및 개인정보보호지침의 변경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91)민간차원의 개인정보보호기구로 개인정보피해구제의 역할을

담당하는 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는 주무대신이 민간 개인정보보호단체에

2. 審査会は、前項の規定による閲覧について、日時及び場所を指定すること
ができる。

90)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第四十三条 (個人情報保護指針)參照.

91)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第四十七条 (命令)主務大臣は、この節の規定の
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認定個人情報保護団体に対し、認定業務の実施の方
法の改善、個人情報保護指針の変更その他の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旨を命ずるこ
とができる。



72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쟁점과 과제

대하여 적절한 역할을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기구임을 인정해 줌으로써

민간의 자율규제와 정부의 적절한 감독을 함께 조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서 의미 있는 기관이다.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는 주로 개인정보취급사업

자의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지원하고 확보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

체로서,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문제제기를 원만히 해결하고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92)

2.법안의 주요내용

⑴ 1안

법안 제9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창설

을 규정하고 있는바,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는 점이 같은 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국

무총리 소속이라는 점에서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사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

항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행정기관을 두고 있는 것이다.다만,위

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의결기관으로 수렴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국무총리

92)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第四十二条 (苦情の処理)1.認定個人情報保護団
体は、本人等から対象事業者の個人情報の取扱いに関する苦情について解決の申
出があったときは、その相談に応じ、申出人に必要な助言をし、その苦情に係る
事情を調査するとともに、当該対象事業者に対し、その苦情の内容を通知してそ
の迅速な解決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２. 認定個人情報保護団体は、前項の申出に係る苦情の解決について必要がある
と認めるときは、当該対 象事業者に対し、文書若しくは口頭による説明を求
め、又は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３. 対象事業者は、認定個人情報保護団体から前項の規定による求めがあったと
きは、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これを拒んでは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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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이라는 위상과 결부하여 볼 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실질적 집행력

부재라는 관점에서 논란이 가중될 여지가 있다.여하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그리고 위원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②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③ 개인

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④ 그 밖에 개

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을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공

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한편,법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

는바,위원회는 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②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

책,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③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

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④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

용에 관한 사항,⑤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

한 사항,⑥ 제31조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⑦ 제51조제

1항에 따른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⑧ 제5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

에 관한 사항,⑨ 제5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⑩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국무총리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⑪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위원회는 위 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

원,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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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심의사항을 구분해 풀어쓰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법안 제7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것인바,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①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②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③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④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

화,⑤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의 활성화,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

문인력의 양성,⑦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

함된 3년 단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 그 내

용적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에 구속된다.즉,기본계획에 대한 판단은 위

원회가 심리‧의결로 수행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기본계획을 확정‧

수립하여 시행하는 구조이다.또한 법안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법안 제1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법정범위

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는

바,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

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

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인정보

의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으로 주체 측면에

서는 공공기관에 한정하고 절차 측면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설정하면서

내용 측면에서는 업무수행의 법적 불가피성을 꼽고 있는 것인데,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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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판단‧결정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그리고 법안 제31조는 이미 살펴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인

바,공공기관의 장은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②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③ 정보주체에의 권리침해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

한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영

향평가 결과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하지만 권고적 효력을 지니는 행정지도

로서 비권력적 관계에 해당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제시에 위원회의

심의가 절차적 관점에서의 신중한 판단을 도모하는 것 이외에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얼마나 조력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는 의문스런 부분이 존재한다.이는 법안 제5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

관은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

시할 수 있다고 하여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관련 재량권이 부여된 상태

에 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 절차로 설정한 데서 동일하게 문제점으로 지

적할 수 있는 대목이다.

⑵ 2안

법안 제40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

록 규정하고 있는바,합의제행정기관임에는 차이가 없으나 대통령 소속이

라는 위상적 측면과 이하 분석할 그 기능과 역할이 1안과 구별된다.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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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성에 있어 법안 제41조는 위원회가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위원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한 3인(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다),대

통령이 지명하는 3인,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고,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법안 제42

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4항에서 같이 위원은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때,③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는 점은 위

원의 신분보장을 통한 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법

안 제44조는 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에 있어 우선 법안 제47조는 위원회가 ① 개인정

보 보호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② 개인정보처

리의 실태,관행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선,③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

호에 관련 법령‧제도 등의 조사·연구 및 개선,④ 개인정보보호기준의 제

정‧고시,⑤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등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고충‧진정

의 처리,⑥ 개인정보처리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피해구제,⑦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 및 보급,⑧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

한 교육 및 홍보,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⑩ 이 법안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으로 규정된 사항,⑪ 그밖에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소관 업무로 수행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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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법안 제48조제2항은 법령 또는 조례가 개인정보보호에 영향

을 미칠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행정기관,국회,지방자

치단체,지방의회 등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법안 제

49조제1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정책‧관행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

하고 있는바,독립적 위상을 가진 위원회가 판단하여 수행하는 의견제시

와 개선권고가 1안과 같이 심리‧의결이라는 판단의 절차에 치중되어 있

는 것이 아니라 공공‧민간을 아울러 독립된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수행하

는 측면에서 사실상 영향력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겨지는 대목이

다.특히 법안 제53조에 따르면 조사 등의 결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

되었거나 권리침해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국가기관‧지

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근 상급기관

으로 하여금 ① 개인정보처리 및 권리침해행위의 중지 및 ② 그 밖에 개

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명령을 발하도

록 권고할 수 있고,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 그 범위 내에서 시정명

령을 내릴 수 있으며,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의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기 때

문에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순

비권력적 행정지도와는 차별성을 읽을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법안 제56조는 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기준의 제정‧고시할 수 있

음을 명시하고 있고 제58조제1항은 개인정보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

는 까닭에,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독립적 위상을 지닌 위원회가 의견수렴

을 통해 협력적으로 개인정보보호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법집행

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고 입법기관에 대한 책임 강화로써 대국민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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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 권력분립원리 아래 적절히 통제될 수 있는 기제를 확보하고 있다

고 하겠다.

⑶ 3안

법안 제34조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93)그 구성에 관하여 법안 제35조에서는 위원회

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위원

장과 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며,비상임위

원은 위원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위원의 신분보장은 2안과 유사하다.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에 있어 우선 법안 제41조는 ①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집행,② 개인정보에 관한 법령‧제도 및

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③ 개인정보보호기준의 제정‧고시,④ 정보주

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⑤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와 관련한 고충처

리·피해구제 및 분쟁조정,⑥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실태 등에 관한 조사

‧연구,⑦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 및 보급,⑧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교육 및 홍보,⑨ 개인정보보호단체의 지원 및 자율

규제활동의 촉진,⑩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⑪ 이 법안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93)개인정보의 수집․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의 적정한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정보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하는 이 법안에서 위원회의 임무가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적
발전에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명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닌 ‘개인
정보위원회’로 한다는 점이 법안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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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규정된 사항,⑫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위원회가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견제시‧개선권고 및 시정명령권고 등은 2안과 유사하며 위원회의 개

인정보보호기준 제정‧고시에 관한 권한과 국회에 대한 연차보고 역시 동

일하지만,법안 제52조에서 위원회가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처리

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영향 평가 및 인증에 필요한 시설,인력 및

기술 등을 갖춘 자를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①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인증표시의 부여,② 개인정보 영향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③ 개인

정보보호 및 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④ 개인정보보호를 위

한 교육 및 지도,⑤ 개인정보보호기술의 개발 및 보급,⑥ 그 밖에 개인

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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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법제화 방향

1.이론적 전제

현재 국회 계류중인 세 법안이 설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기구에 있

어서는 조직상 국무총리 혹은 대통령 소속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작용상

심의 혹은 의결의 역할을 담당하는가 아니면 집행의 기능으로 행정청이

되는가가 교차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쟁점이 있다.94)이른바 실질적 헌

법에 해당하는 ｢정부조직법｣은 제5조에서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위 개

인정보보호기구는 모두 이에 해당한다.합의체로서 개인정보보호기구,즉

위원회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주체의 기관(organ)에 해당한다.그리고 권

력분립원리(三權分立原理)를 실질적으로 이해할 경우 위원회는 입법적

혹은 사법적 작용을 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행정기구의 위치를 점하

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95)반면,행정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행정주체가 되기 위해서는,자연인이나 사법상의 법인은 행정주체로부터

행정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본래적으로 행정권을

94)국가의 표현기관을 행정관청이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표현기관을 행정청이
라 하는바,흔히 행정관청과 행정청을 포괄하여 행정청이라 부르며 이를 광의

의 행정청이라 한다.

95)권력분립을 이해함에 있어 분화된 기관의 관점에서 권력을 나누는 형식적 기
준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물론 국가의 권력을 분리하여서만은
안되고 상호간에 조화와 협동을 할 수 있는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능상의
권력분립 역시 필요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규범의 정립권한을 의회에 맡기고,

그 집행을 행정권에 맡기며,그 집행에 대한 판정권한을 사법부에 맡긴다고
하는 실질적 의미의 권력분립이 형식적 의미의 권력분립 위에 중첩되었을 뿐,
처음부터 국가권력이 성질상 구별되어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다;이광윤‧김민
호,최신행정법론,법문사,200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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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는 없으므로 당연히 공법상의 법인이어야 한다.

한편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은

제21조에서 “｢정부조직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소관사

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

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는 행정위원

회에 관한 역할론적 정의만이 상세화되어 있을 뿐이고 합의제행정기관의

구체적 개념에 대하여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공무원의 책임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행정기관

형태인 독임제행정관청(獨任制行政官廳)과 구별되는 합의제행정기관(合議

制行政機關)은 대통령‧국무총리 및 행정각부에 소속되어 1973년 이래 설

치되고 있는바,역순으로 그 소속별 분류에 따라 기구현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우선 현재 행정각부에 부속되어 있는 ｢정부조직법｣제5조 소정의 합의

제행정기관을 꼽아 보면,부처별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불이익처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되는 소청심사위원회,토지 등의 수

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설치되는 중앙토지수

용위원회,노동쟁의의 조정·중재 또는 해결지원 등을 위하여 ｢노동위원회

법｣제2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되는 중앙노동위원회

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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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소속으로 설치되는

합의제행정기관을 살펴보면,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업무를 독

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되는 공정거래위원회,외국환업무취

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정책‧금융감독에 관한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는 금융위원회,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

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국무총리소속으로 설치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소속의 합의제행정기관으로는 현재 방송과 통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방송통신위원회만이

존재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행정기관이란 조직적으로는 행정사무의 배분단위

를 의미하며,작용적으로는 행정의 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사

무를 담당하고 그 사무에 관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기관을 수족

(手足)으로 삼아 활동하게 된다.그리하여 일정한 권한의 귀속자인 행정

청의 각종 행위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그 주체,즉 공법상 법인인 국가 또

는 공공단체에 귀속하게 되므로 기관 그 자체로는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다.

그런데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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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조직

법｣은 제2조제2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 제21214호로 2008년 12월 31일 일부개정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은 제1조에서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

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제2조제1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국가

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

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결국 ｢정부조

직법｣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

앙행정기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한 정부기관을 의미하게 된다.그

런데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최고감독기관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구조에 위치해 있으며96)행정권이 대통령을 수반

으로 하는 정부에 속함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6조제4항 및 ｢정부조직

법｣제11조 소정의 정부를 구성하여 그 관할범위를 전국에 미치는 행정

기관으로서,여기에는 부‧처‧청 및 합의제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2.쟁점 재검토

결국 합의제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쟁점은 그 독립적 기능 수

행의 담보에 초점이 맞춰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소속과 작용적 권한이 논

의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96)｢정부조직법｣제11조 (대통령의 행정감독권)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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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이를 국무총리소속으로 새기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금융위

원회‧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총리소속 합의제행정기관

이라고 본다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는 행정권 가운데서

도 ‘대통령을 보좌하며,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행정기관인 국무총리의 소관사무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

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이 설치되어야 한다.이렇게

합의체기관은 국무총리의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것인데,여기서의 소관사무라 함은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의 관

장사무만이 해당되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무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그

러므로 금융‧공정거래 및 부패방지 등에 관한 행정사무를 행정각부에서

관장하고 있지 아니한 현재의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공정거래

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하의 합의제행정기관이 될 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직무범위를 볼 때 설치근거법의 규정이 어떠하든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소속 합의제행정

기관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할 것이다.다만 이처럼 이들 기관

을 국무총리소속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설정해둔 것은 위원장의 예우 및

예산상‧인사상 이유로 국무총리소속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편성해 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지만,부위원장을 두고 있는 점도 합의체의 본질

에 어긋난다고 볼 것이다.97)

97)위와 같은 점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대입해보면,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식경제부가 행정부로서 대통령과 직렬관계에서 계층적 감독을 받
는 것이기에 통신부문에 관한 규율은 대통령소속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의 지
위와 양립할 수 있지만 방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가 명시되지 아
니한 정부조직법 아래서 방송부문에 관한 규율을 대통령소속 합의제행정기관

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논란이 될 수 있다.즉,행정권이 속한 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에게는 행정각부를 통할하여 집행하는 행정권 이외에도 정
부의 권한범위 내에 것이라면 행정권으로서 대통령이 총괄한다고 규율하고 있
는 헌법 제66조제4항에 비추어 볼 때,방송부문은 행정각부에 분배되어 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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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소속은 그것이 국무총리가 원행

정기관이 되든 대통령이 원행정기관이 되든 위원회 자체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위원장의 예우 및 예산상‧인사상 이유로 해

당 원행정기관을 구분함에 지나지 않다.따라서 관건이 되는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이 원행정기관의 관여에서 얼마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행정

작용을 담당하느냐가 될 것이다.그리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위원회의

업무가 적절한 권한행사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의 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

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사무분장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정부조직법｣제5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일부를 ‘독립’하

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개별법에 의거하여 창설되는 합의제행정기관

않으나 대통령이 수반이 되는 정부의 권한 내에 있는 행정사무이고 이를 대통
령소속 합의제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하며 통신부문에 있어서 특히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사무만을 지식경제부가 관장하는 것으로 새길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대통령과 병렬관계에 놓여 있으면서도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영역을 점하고 있는 독립행정위원회를 해석론적으로 염두에 두면 오히려 방송
부문의 경우 공적 여론형성기능을 고려할 때 그 사무의 독립성을 관철하기 위

해 무소속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법정책론적 논의와 연계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며,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독립행정위원회이지만 위원장의 예우 및 예
산상‧인사상 이유로 대통령소속 기관이 된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된다.여기서
독립행정위원회란 전통적 국가의 공평성과 독립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 중재와 협상을 통한 객관적이고도 효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으로,① 계층적으로나 후견적으로도 감독기관이 없고,② 정부조직

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독립성이 부여되기는 하지만 법인격이 없으며,
③ 부‧처에 소속되지 않는 행정청을 말한다.이러한 점에서 독립행정위원회는
중앙의 국가기관이기는 하나 계층적 감독을 받는 직접행정기관인 중앙행정기
관이나 후견적 감독을 받는 간접행정기관인 공법상 특수법인과는 다르다.중앙
행정청이나 특수법인은 모두 대통령을 최고감독기관으로 하고 있으나,독립행
정위원회는 대통령의 감독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통령과도 병렬관계에 있

다.독립행정위원회는 공법상 행정기구로 법인격은 없으나,국가행정기관에 속
하므로 행정처분권‧행정입법권‧행정제재권을 보유하지만 예산에 있어서는 국
무총리나 정부부처에 의존한다;拙稿,정보매체의 규제조직에 관한 법적 연구,
공법연구 제36집 제3호,한국공법학회,2008,497～4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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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행정기관과의 관계는 의사결정개입은 물론 지휘감독권도 행사할 수

없지만 인사권은 지니는 관계로서의 독립,즉 소할(所轄)에 해당한다.그

러므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원행정기관이 되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의사결정개입은 물론 지휘감독권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소할은 행정기관과 보조기관의 예처럼 인사권은 물론 의사

결정과정에까지 직접 개입이 가능한 관계인 직속(直屬)이나 대통령과 행

정각부와 같이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은 가지나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 못

하는 관계인 통할(統轄)과는 다르기 때문이다.위원회 구성에서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공무원임명에 있어서 대통령이 인사권자가 되는 원칙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국무총리 소속의 개인정보보호기구보다는 대통령 소속

의 개인정보보호기구가 보다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그렇다고 해서

위원회 자체의 성격이 소속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니며,그렇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위원회에 대한 사무분장에서 정보주체의 정보자기

결정권 보장이 실효성 있게 구조화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안의 경우 심의기능에 국한된 의결기관으로 합의제행정기관

을 설정한 것인데,여기서 심의(審議;deliberation)는 법적 개념으로서 완

전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논리와 추론의 사용을 강조하는 의사소통방

식으로서 법적 발견을 토론하는 과정이자 논쟁에 대한 결정을 말한다.98)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과 자유로운 투표’라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이라는 점에서 심의는 결국 심리(審理;hearing)와 의결(議決;resolution)

의 합성개념이라 볼 수 있다.99)여기서 심리라 하면 공정한 심의의 기초

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공식적

98)http://en.wikipedia.org/wiki/deliberation

99)관련법령에서는 이를 ‘심의‧의결’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여기서는 의사
결정 이전의 심사절차를 뜻하는 ‘심리’와 종국적 판단으로서의 ‘의결’이 결합된
‘심의’라는 용례를 취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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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행위이며,의결이라 하면 공정한 심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심리한

사항에 대해 합의체에서 그 의사를 결정하는 종국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심리와 의결의 연속적 결합행위인 심의는 의사결정 자체를 이루는 처분

에 해당하고 이에 구속되어 법집행이 이어지는 구도를 예정한 것이기에,

행정안전부의 법집행기능에 반감이 없다면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주안점

을 두어 이를 실현하는 행정과정으로 개인정보의 보호가 이루어지게 하

는 것이 법이론적으로 하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하지만 독립성을 견

지한 위원회의 법집행으로 완결된 개인정보보호사무를 수행하면서 준입

법적‧준사법적 기능까지 위원회의 권한으로 업무처리를 행하는 것이 정

보주체의 정보자기결정권 보장에 있어 자족적 구성이 이루어진다는 측면

에서 2안과 3안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결론적으로 대통령 소

속 행정위원회로서 2안이 상대적으로 좋은 형식을 취한다고 할 수 있겠

는데,1안을 채택하더라도 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

고 여론 수렴의 기제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하고 심의권한이 발휘

되어지는 사안을 확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사결정에 구속되어 이

루어지는 법집행은 단순한 개인정보실현작용에 지나지 않는 구조를 명확

히 하는 방향에 접점을 둔다면 법현실적인 타협점은 모색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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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논의의 배경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민법은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도화하고 있다.여

기서의 손해는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가치‧재화 등 이익의 상

실을 뜻하며,100)사실적 관점에서 고찰할 때 그 원인은 자연적인 것일

수도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그리고 발생된 손해를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발생된 손해와 원인 사이에 인간의 행

위와의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한편 불법행위법은 발생된

손해를 피해자 자신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피해자에게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주어지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

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률상 특별한 원인인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정보주체는 자기에 관한 정보

를 재산적 가치로 인식하기보다는 인격적 가치로 보는 반면,그 취급자는

인격적 성격보다는 재산적 성격을 중시하게 된다.따라서 이에 대한 권리

침해가 재산상의 손해로도 인정될 수 있으나,그 재산적 가치를 산정하여

손해액수를 계산해내기가 곤란하고 또한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 청구문제로 주로

100)ErnstWolf,Grundfragen des Schadensbegriffsund derMethode der
Schadenserkenntnis,FestschriftSchiedermair,1976,S.54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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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고 있다.여기서 위자료란 우리 민법 제751조가 제1항에서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서

재산적 손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또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드러나며,“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

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

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52조는 그

제명을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로 하고 있는 까닭에 여기서도 재산이외

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 관념을 읽을 수 있다.위자료

(Schmerzensgeld)란 그야말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Entschädigung)

으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101)

권리침해가 발생하면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권리구제의 핵심이 되는바,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침해의 경우 정신

적 손해에 대한 전보적 배상으로서 위자료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

해배상이라는 일반원칙에 따라 민사법원을 통해 민사소송으로 제기되어

집행되기에 이른다.이는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이 章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

공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통망법 제32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다만,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원용하고 있으면서도 정보주체의 권익보장

측면에서 그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행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음을 특색으

로 한다.원래 입증책임이란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서의 증거

101)Karin Nehlsen,Schmerzensgeld ohne Genugtuung,in:Juristenzeitung,
1987,S.12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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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입증불능의 경우에 누가 패소하느냐를 말

하는 것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다.그런데 예외적으

로 ①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의 상대방이 원래 가능했던 증거제출을 불

가능하게 만든 입증방해의 경우,② 현저한 직무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조자책임의 경우,④ 설명의무위반의 경우 등에서는 권리를 주장하

는 자의 상대방으로 입증책임이 전환되며,결국 이 모든 경우가 신의성

실의 원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102)그러므로 위 법 소정의 입증책임

전환은 일종의 제조자책임으로 볼 수 있으며,이렇게 하는 것이 정보통

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사실상 점하게 되는 상대적 우위에서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신의칙에 충실한 소송구조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입법적 고려로 판단된다.

한편,공공기관법은 개인정보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제15조에

서 불복청구만을 규정하고 있는바,즉 “제12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물론 이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후구

제로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아니며,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행정심판청구권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일정한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집행정지결정

102)WalterJ.Habscheid著／호문혁 譯,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법학 제32권
제1‧2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1991,124～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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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그리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

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처분 등에 관하여 그 공정력을 배제하거나 그 효

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거나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객관적 심리‧판단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하지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침해의 경우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이 원상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실익이 없는

것이고 보면 권리구제의 실질적 확보가 요청된다.환원하자면,개인정보

에 관한 권리침해의 경우 행정심판이 권리구제에 기여하는 것은 당해개

인의 자기정보에 관한 권리로서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정보처

리의 공정력을 배제하는 것이나 자기정보의 열람제한 등에 대한 불복 등

을 상정할 수 있다.하지만 이 글에서 다루고자하는 것은 권익보장의 간

접적 이행방식이 아니라 침해된 권익,다시 말해서 정보주체의 정보자기

결정권을 회복하여 주거나 그 피해에 대한 정당한 전보를 뜻하는 것이기

에 이를 위해서는 사법적 확인을 위한 또 다른 행정상 법제도가 필요하

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공기관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청구가 그 적격을 확보하면 공법상 당사자소송(公法上 當事者訴

訟)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103)이 권익구제의 실효성에서 중요한 機制

로 작용한다.국가배상법은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으로서,국가

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르지

103)국가배상법을 공법(公法)으로 이해하는 통설적 견해에 따를 경우 행정법원이
제1심 법원이 되고 그 형식 또한 행정상 당사자소송이 되어야 할 것이다.그러
나 현재까지 실무에서는 판례의 태도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절차에 따
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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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그밖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기 때문에

공공기관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국가배상

법상의 관련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위에서 살펴본 행정심판과 행정법

관계에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이 심리‧판단하는 행

정심판을 포괄하는 행정쟁송의 경우,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보호라는 행

위규범을 위반한 데 대하여 위법성(illegalis)이 있으므로 위법한 처분을

권한 있는 자가 취소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토록 하는 것

임에 반하여,국가배상은 타인에게 법이 허용하지 않는 침해를 발생시킨

공행정작용(公行政作用)의 하자로서 권리침해의 불법성(illicitus)에 대하

여 공법상의 전보적 손해배상을 부담지우는 것이다.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

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상의 ‘법령위반’은

침해의 불법인 것이고 이에 따라 통설과 판례에 따라 행정주체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불법행위에 대한 自己責任을 지는 것이다.104)즉,직접

104)다만 그 절차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은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라고 하여 배상심의회의 설치에 대하여 근거를 두고 있다.그리고 현행법
에서는 제9조를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1997년 12월 13
일 법률 5433호로 일부개정된 것까지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
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그 까닭은 본조에 대한 違憲訴願(헌법재판소

2000.2.24.선고 99헌바17·18·19)이 제기되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
하는 데 대한 사회적 환기가 작용하였기 때문이다.물론 전원재판부는 “국가배
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시간,노력,비용의 절감을 도모하여 배상사
무의 원활을 기하며 피해자로서도 신속,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국고손실을 절감하도록 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조
항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과,배상절차의 합리성 및 적정성의 정도,그리고 한

편으로는 배상신청을 하는 국민이 감수해야 하는 수고나 시간의 소모를 비교
하여볼 때,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의 기본권제한의 한계에 관한 규정
을 위배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
면서 “국가 등의 사경제적 작용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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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행하는 공무원은 행정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手足에

불과하며 스스로 대외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공법상 법률관계인 권

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닌 까닭에 행정주체가 직접 자기책임을 지는 반

면,105)다만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는 국가와 공무원간의 내부적 문제로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 배상

책임의 본질과는 무관한 것이다.결국 국가배상제도의 본질은 행정주체

의 자기책임인 것이고,이로써 정보주체의 권리구제에 실효성이 확보된

다.

로 보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일치된 입장이고,연혁적으로도 세계 각국에서 국

가배상책임이 인정되게 된 것은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과 그
배경 및 시기를 달리하는 등 국가배상사건은 그 성격에 있어서 일반 민간인,
민간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사건과는 다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배상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
더라도 이를 가리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설시하였지만,배상심
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바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2000년 12월 29일 법률 6310호로 일부개정하였던 것이다.

105)이에 대하여 代位責任說은 過失責任主義의 논리귀결상 불법행위는 단체로서
의 기관이 아닌 개인에 의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위법행위는 이미 국가의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배상책
임의 본질은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다만
전보력이 부족한 공무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지울 경우 피해자가 손해
를 입증하고서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으며 공무원 개인에
게도 가혹하므로,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賠償資力이 있는 국
가가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대위인수한 것으로 이해한다.하지만 이는 우리 헌

법 제29조 제1항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
고 규정하여 행정주체에 대한 배상책임을 헌법이념상 부과하고 있음을 부정하
는 결과에 이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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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입법적 현황

1.쟁점제도의 동향

⑴ 집단소송의 제도적 법리와 검토

집단소송제도는 불특정다수인의 권리구제를 간이‧신속한 집단적 소송

절차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집단민원을 사법적으로 처리하

여 공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106)즉,집단소송은 공

통의 이익을 가진 집단의 구성원을 위하여 제소(提訴)하거나 피소(被訴)

될 수 있는 소송형태로서,미국의 경우에는 classaction(대표당사자소송)

이란 명칭으로,독일의 경우에는 Verbandsklage(단체소송)이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집단소송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첫째,원고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소액피해자에 대한 유용한 구제수단

이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개별적으로 너무 소액이어서 소송수행의 경

제성이 없는 경우나 피해를 입은 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무능력상태에

있거나 법적 권리에 대한 무지로 소송을 통한 권리주장이 막혀 있는 경

우에 집단소송이 유용하기 때문이다.107)집단소송에 있어서는 대표당사

자가 개별소송에서의 당사자보다 더 강력한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

어 피고로 하여금 화해나 합의에 이르도록 하여 조기에 분쟁해결이 가능

106)김대휘,집단적 소송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향,집단소송의 법리,법무자료 제

149집,법무부,1991,160쪽.

107)James D.Cox,Making SecuritiesFraud ClassActions Virtuous,39
ArizonaLaw Review 497,514-515(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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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고,변호사로서는 개별소송보다 집단소송에서 보

다 많은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집단구성원은 소송비용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108)주장내용을 입증할 증거의 폭이 개별소송에서보다 광범위

하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개별소송에서와 같이 청구가 구체적이

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기각되는 현상 및 소송중에 당사자적격(當事者適

格)에 흠결이 발생하는 사정변경에 대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둘째,피고의 입장에서도 집단소송에서는 개별소송에 대하여 각각 응

소(應訴)하여야 하는 시간적‧비용적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집단의 대표

당사자와 단일 협상창구를 열어 화해나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미국의 예를 보면,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의 많은 경우에

대표당사자와 피고간 합의하에 금전배상에 대신하여 대물배상을 하거나,

채권증서로 환급하거나,장래 구매시 할인쿠폰을 제공하거나 하는 등 집

단소송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다.한편으로는 피고가 책임져야 할 전체금

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개별소송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유용

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집단소송은 중복적인 다수의 개별소송

을 방지할 수 있고,통일적 판결을 통하여 사법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특히 장래에 있어 계쟁사건과 유사한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장점을 지닌다.또한 집단소송이 제기됨으로 인하여 일

108)집단소송은 단순히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여 대표자가 소송을 수행한다는 점

뿐만 아니라 소송수행(litigation)의 핵심이 당사자가 아닌 유능한 변호사에게로
이전되고 손해배상의 액수보다는 변호사의 보수로 그리고 소송수행보다는 합
의(settlement)로 그 중요성이 이전된다는 특성이 있다;StephenC.Yeazell,
CivilProcedure,AspenPublishersInc.,1996,p.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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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나아가 관련쟁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화된

시민단체의 출현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장점을 보유한 집단소송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있는 미국

과 독일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제

도는 판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전원을 당

사자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실제적이 아닌 경우에 판결에 영

향을 받는 자의 모두를 하나의 집단에 속하게 하고,신청된 구제절차에

이들이 공동의 이익을 가지거나 개개의 이익이 공통의 성질을 지닌 것이

고 당사자로 된 자가 공동이익을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

자 이외의 자를 소송절차에 참가시키지 아니하더라도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 이외의 자를 이 소송의 종국판결(終局判決)에 구

속되도록 하는 제도이다.109) 이 제도는 당초 영국의 형평법(衡平法;

equity)법원이 창설한 제도로서,종래의 필요적 공동당사자의 원칙(a

compulsoryjoinderrule)을 수정하여 소송경제의 추구라는 취지에서 중

복된 분쟁을 단일소송으로 진행케 하는 집단적인 소송제도(group

litigation)를 도입하여 뉴욕‧캘리포니아 등 몇몇 주(州)입법을 거쳐 1937

년 연방민사소송규칙(聯邦民事訴訟規則;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FRCP)제23조로 입법화함으로써 인정되기에 이르렀다.미국

의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는 1966년 전면개정되어 그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대표당사자소송제도는 독점규제 내지 불공정거래에 관

한 소송,환경소송,인종차별소송,증권소송,소비자보호와 관련 소송 등

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110)이는 대표당사자소송이 집단적인 손해배상

109)JackH.Friedenthaletal.,CivilProcedure:CasesandMaterials,West

PublishingCo.,2001,p.713.

110)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에 관하여는 강태원,미국 대표당사자소송의 최근동향
에 대하여,비교사법 제8권 제2호,한국비교사법학회,2001,1007～10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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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적합하다는 기능적 장점에 기인한 것으로,그 활용은 미국 민주

주의발전에 크게 기여했다.111)

한편 독일의 경우에는 1896년 부정경쟁방지법(GesetzzurBekampfung

desunlauterenWettbewerbs:UWG)에서 일정단체에 유지소송(留止訴訟)

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단체소송의 효시라고 할 수 있으며,1965년

부정경쟁방지법(GesetzgegendenunlauterenWettbewerb)에서 소비자단

체에도 제소권을 인정함으로써 이른바 사익적(私益的)단체소송에서 공익

적(公益的)단체소송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여기서 공익적 단체소송

이라 함은 단체 자신 및 단체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익적 단체소송과는 달리 소비자단체의 소비자보호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소송 형태를 의미한

다.112)환원하자면,구성원의 이익과 관계없이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단

체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공동으

로 보유하는 집단을 상정하고는 이러한 집단적 이익의 보호를 그 임무로

삼는 소비자단체 등은 그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이익보호를 위하여 원

고적격을 갖는 것이다.이후 1976년에 개정된 보통거래약관규제법(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AGBG)에서는 이 법에 위배되는 거래약관의 사용금지청구권 및 해약청

구권을 인정하는 반면 계약상대방 개개인의 제소권은 부인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독일에서의 단체소송은 주로 불공정한 거래행위,위험하거나

111)박민영,미국 ClassAction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집단소송의 법리,법무자료
제149집,법무부,1991,227쪽.

112)단체소송을 공법적 또는 사법적 영역으로 구분하는 견해는 단체소송의 성격

자체를 규명하기보다는 이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주는 이
론이라 할 수 있으며,단체소송을 경쟁법이 중시하는 공공복리의 측면을 중시
하여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 영역으로 분류하는 학설도 있다;PeterReinel,
DieVerbandsklagenachdem AGBG,Heymann,1979,S.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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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한 제조물,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등에 대하여 특정한 영업자단체

나 소비자단체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는데,금지청구의 형식을 주

로 하여 인정된다고 할 수 있고113)어떤 범위의 단체에게 어떤 종류의

제소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별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오

늘날에 있어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환경보호,자연보호 등

공법적 분야에 있어서도 단체소송제도의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

다.114)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과 독일의 단체소송을 상호비교하면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법적 근거의 상이성을 들 수 있다.다시 말해서 미국의 경우 연

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 및 각주(各州)대표당사자소송규정과 같은 독립적

이며 일반적인 법적 근거를 통해 집단적인 소송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반면,독일은 각 분야마다 실체법인 부정경쟁방지법 및 보통거래약

관규제법 등 개별규칙으로 단체소송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법리적 차이가 야기되는 것이다.그러므로 독일의 경우에는 개별적 실체

법에 단체소송을 인정하는 특별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한,위와 같은 계쟁

사건인 집단피해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한

다.

둘째,절차적 집해과정에서의 차이점을 들 수 있다.우선 미국에서는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절차적 집행을 원칙적으로 법원에 일임하고

113)1986년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소비자단체에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114)WaltherJ.Habscheid,Effektiver Rechtsschutz und verfassungsmäßige
Ordnung,InternationalenKongreßfürProzeßrecht,Würzburg1983,S.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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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법원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분쟁과 그렇지 못한 분쟁에 대한

구별에 있어서도 법원의 개별적‧구체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는 반면,독일

에서는 법원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사건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

어질만한 사건을 입법적으로 구별하고 있다.또한 미국에서는 소송비용이

나 변호사비용이 상당한 고액(高額)인 까닭에서 상당한 소제기(訴提起)의

제한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독일에서는 그와 같은 사실상의 제

한이 없는 까닭에 먼저 제소권자(提訴權者)를 제한하여 남소(濫訴)를 방

지하고 제소권(提訴權)이 부여된 자에 대하여는 경제적인 원조 등 절차

적인 급부를 통하여 소송활동을 활발하게 진행시키려 한다.115)따라서

미국에서는 개인이 중심이 되어 개인의 이익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소송이 발달하였으나,독일에서는 공공의 이익실현을 주된 목

적으로 하는 단체소송이 발달한 것이다.

셋째,당사자적격에서 드러나는 구별징표가 있다.즉 미국의 대표당사

자소송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수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자가 되어 그 집단의 구성원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데 반하여,독일의 단체소송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가 그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제소하는 것이다.따라서 전자(前者)

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피해구제,특히 소액다수피해자에게 제소권을

부여하고 있는 한편,당사자적격에 있어서 법원의 자유재량이 주어져 사

안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그러나 후자(後者)에서는 소송법의

원리인 당사자처분주의와 변론주의를 유지하는 한 이를 기대하기 어렵

115)이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적이고 사법부중심의 법문화를 지닌 미국의 상황과
단체주의적이고 입법부중심의 법문화를 지닌 독일의 상황의 구별에서 비롯된
것이다;권오승,소비자보호와 단체소송,인권과정의 통권 제179호,대한변호사
협회,199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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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6)

넷째,소송형식과 관련하여 양자의 구별이 뚜렷하다.우선 미국의 대표

당사자소송은 소송형식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주로 소액다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개별적인 피해에 대하여 사후적인 구제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하여,소비자소송‧환경소송을 포괄하는 독일의 단체소송은 주로

금지청구소송으로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나 무효인 약관의 사용금지 등에

서 볼 수 있는 법규보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117)

따라서 전자가 주로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후구제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것과 달리,후자는 주로 위반행위의 방지를 통한 손해발생의 금지

또는 사전예방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다섯째,손해배상금의 분배에 있어서의 이질적인 사항을 지적할 수 있

다.미국 대표당사자소송의 경우 대체로 통제를 두지 않는 사회적‧법제적

구조에 비추어 그 제한방안을 모색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

는 반면,독일 단체소송의 경우 계산서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제소능력을 박탈할 수 있기에 그 제한이 어렵지 않

다.118)

우리나라에서 그 도입논의가 제기되어 온 집단소송에 대하여는 법무부

116)다만 정관과 종래의 활동을 기초로 당사자적격을 심사하는 것은 수월하면서
도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확보하는 대신 단체소송의 운영
이 경직되고 획일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함영진,집단소송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1997,104쪽.

117)이시윤,민사소송법,박영사,2000,214～215쪽.

118)따라서 독일에서는 단체소송의 예외적 측면을 중시하여 지나치게 이를 제한
하고 있는 실정이며,특히 소비자단체소송의 경우에는 그 활성화를 모색하여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제4장 개인정보피해구제의 쟁점과 과제 101

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1996년 집단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시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그 시행상의 문제점을 들어 입법을 중지한 예

가 있다.이후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입법청원안으로 집단소송법안을

작성하여 이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나,그마저도 전면적 도입에 대

한 시기상조론 및 현행법체계와의 부조화설에 휩싸여 즉각적인 입법조치

로 연결되지 못했었다.여기서 제기된 문제점은 집단소송이 지닌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문제점에 연유하기도 한 것이다.119)

첫째,원고측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다.이는 집단소송은 대표

당사자가 집단전원의 이익보호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개

별소송에서 나타나는 소송중의 화해라든가 소장의 변경이 용이하지 않다

는 점이 그것이다.또한 집단소송의 당사자는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이루

119)다만 법무부에서는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과 독일의 단체소송을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해 만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2001년 11월 7일
입법예고하였으며,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074호로 제정하여 200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해오고 있다.‘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
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입안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 소정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소송절차를 수행하는 구성원인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이 법은 제3조에서 그 적용범위를 명시
하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제6조에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증권관련분쟁이라는 개별영

역에 대한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그런데 집단소송은 당
해구성원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도 그 구성원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그가
소송결과에 구속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개개인 구성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소지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다수인에게 피해가 발
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에 있어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로서 구성원이 보장받아야 할 자기결정권과 절차참여

권을 부여한다면 이러한 특질이 반드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집단소송의 제기 前 당해판결주문의 기
판력으로부터의 배제신청이 가능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판하
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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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 때문에 소송전략상의 공격‧방어가 상대에게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피고측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다.이는 집단소송은 개별

소송에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청구가 집단소송에서는 소액다수청구

(少額多數請求)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행 및 배상 등의 책임이 막대

하다는 점이다.

셋째,사회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다.주로 판결의 대세적 효력

(對世的 效力)으로 인해 소송에서 패소(敗訴)한 자는 전멸하는 가혹한 결

과가 발생하며,경우에 따라서는 소액다수의 청구가 집단소송의 남발로

이어져 결국 상거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든

다.120)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사소송법상으로도 각자가 개별적으로 제기

한 소(訴)를 법원이 재량으로 병합심리할 수 있는 병합심리제도도 있고

(법 제131조),피해자가 공동으로 제소하여 하나의 절차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소송제도도 있으며(법 제61조),공동의 이익을 가지는 피해

자가 다수 있는 경우 다른 피해자로부터 수권(授權)을 받아 소송수행권이

주어진 자가 제소하여 그 판결의 효과가 수권한 다른 피해자에게 미치는

선정당사자제도(법 제49조)도 존재하는바,이들 가운데 피해자 각자가 별

도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선정된 피해자만이 당사자가 되어 하나의

소송에서 모든 피해자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선정당사자제도는 집

단적 일괄처리에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그

120)하지만 집단소송의 경우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활용될 수 있는 제
도이기에 濫訴의 우려는 과장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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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개별적인 수권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연락이 닿는 범위내의 피해

자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는 자를 위해서는 소송을 수행할 수 없으며 각

피해자가 선정자로 참여하여 소송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으므

로 선정당사자제도에 의해서는 가령 환경이나 제조물책임에 관한 분쟁

등 당사자의 수는 많지만 개별피해액은 소액인 경우가 많은 분쟁에 효과

적으로 대처할 수 없지만,정보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터넷 등 정보기

술(IT)을 활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제소수권절차(提訴授權節次),선정당

사자선임절차(選定當事者選任節次)그리고 제소후 참여요건(提訴後 參與

要件)및 절차 등을 보완할 경우 현대적 의미의 분쟁에 대응하는 빠르고

간편한 권리구제절차로 변모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은 주목할 필

요가 있다.121)

앞서 살펴본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제도와 독일의 단체소송제도를 통

해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은 ① 집단소송의 형태를 독일식 제도와 미국

식제도를 절충하여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② 우선 민사소송

분야 특히 소비자보호의 분야에서 집단소송을 인정하고 추후에 행정소송

분야에까지 확대하는 단계적 절차를 거치는 것,③ 현행 민사소송법의 구

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특칙을 두어 집단소송이 지니는 공익

적 측면을 살리는 것 등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설정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에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고 증권관련집단소

송법은 이들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제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영역에서 적용될 적절한 법리를 집대성

하였기 때문이다.

121)물론 이와 같은 논의는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電子的 司法行政 構築方案과
접목하여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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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집단소송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을 섣불리 찬성할 수만

은 없는 게 현실이다.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시행이 있기까지 불거졌던

논란 역시 이를 강변할 수 있는 것이지만,무엇보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개별영역보다 더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그 정합성을 따지기에 난점

이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일반론적 접근에서 더 어렵기 때문이다.그

러므로 미국식제도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독일식제도를 따를 것인지 그

리고 이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는 문제가 관건이 되며,이는 오

히려 이론적인 사안이라기보다는 정책적이면서도 법감정에 충실한 것이

기 때문에 독일법을 계수한 우리 실정으로는 단체소송제도에 당연한 귀

결을 놓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개별영역에서 보면 소비자보

호에 관한 것일 경우 집단소송은 무엇보다 소액소수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특정단체를 당사자로 허가할 수 있는 독일식 단체소송으로 갖

추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개인정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그것이 일의적으로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물론

이것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소비자보호의 의미상 엄밀한 구별을 환기시키

려는 의도는 아니지만,122)국가배상청구소송이라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적용되는 부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상치하

는 이 영역에서 소비자보호라는 축으로 인해 어느 하나,즉 공법분야에

대한 논의를 불식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개인정보권의

침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고의불

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및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책임에 따

른 손해배상이 모두 검토되어야 하며,이에 대한 특례가 되는 집단소송

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이에 관한 문제는 개

122)개인정보보호가 우리 헌법상 제10조 및 제17조 등을 통해 인정되는 정보자기
결정권의 표상임에 반하여,소비자보호는 헌법의 일반원리에서 인정되는 계약
상의 당사자권임을 고려할 때 개념적 구별은 존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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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보호에 관한 총괄기구에서 행하는 절차와 상관성을 보유하도록 보

호기구설립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정보에 관한 집단소송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법상 규정할 여백이 충분하여야 할 것인바,이를 위해서는 우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총괄기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대하여 다루는 내

용으로 관련법안을 조율하여 국회본회의를 거치게 하여 보호기구를 발족

시킨 연후에 그 조사‧연구‧분석에 따른 전문화된 검증을 통해 분쟁조정

의 적정화 및 집단소송의 제도화를 개별법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밟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한다.기실 개인정보에 관한 집단소송이 수

액다수피해자인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지만,그 제도

적 수용을 둘러싼 문제는 간단하지도 그렇다고 이론적인 법리공방으로만

치닫지도 않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⑵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리와 검토

영미법상(英美法上)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체계는 크게 전

보적 손해배상(塡補的 損害賠償;compensatorydamages),명목적 손해배

상(名目的 損害賠償;nominaldamages),징벌적 손해배상(懲罰的 損害賠

償;punitivedamages)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바,123)징벌적 손해배상이

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행함에 있어 악의적(惡意的)인 경우에 인정되는

배상제도이다.124)이는 고의불법행위(故意不法行爲)를 범한 가해자를 처

123)이는 실질적 손해배상(實質的 損害賠償;substantialorordinarydamages),
명목적 손해배상(名目的 損害賠償;nominaldamages),모욕적 손해배상(侮辱的

損害賠償; contemptuous damages), 징벌적 손해배상(懲罰的 損害賠償;
exemplary or punitive orvindictive damages)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JamesA.Henderson,RichardN.Pearson,& JohnA.Siliciano,TheTorts
Process,AspenPublishersInc.,2003,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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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處罰;punishment)하고 장래에 그와 유사한 행위를 못하게 억제(抑制;

repression)하기 위하여 전보적 손해배상에 부과하는 손해배상으로서,가

해자의 비행(非行;wrongfulact)으로 발생한 손실을 피해자에게 단지 전

보(塡補;recompense)할 뿐만 아니라 본보기로(inanexemplary)가해자

를 처벌하며 고의(故意)의 또는 과실(過失)의 가해자를 구별하기 위한 것

이다.미국의 불법행위법 재편찬(再編纂;SecondRestatementofTorts)

제908조에서는 이에 대하여 ① 전보적 또는 명목적 손해배상과는 달리

무법행위(無法行爲;outrageousconduct)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장래에 당

해 가해자 또는 다른 행위자가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

하기 위한,② 타인의 권리에 대한 피고(defendant)의 악의(evil-motive)

또는 무모한 무관심(recklessindifference)을 이유로 무법행위에 대한 손

해배상으로 정의하면서 ③ 징벌적 손해배상의 산정에 있어서 사실심리인

(trieroffact)은 행위의 성격 및 원고(plaintiff)에게 생긴 손해 또는 원고

에게 가하고자 의도되었던 손해의 성격과 범위 및 피고의 재산에 관하여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은 불법행위자의 처벌 내지 행위의 억

제에 있으므로 단순히 처벌 내지 억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형벌적 성격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손해

배상금을 국가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개인에게 지급하며 민사소

송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부과한다는 점에서 형벌과는 구별된다.따라

서 불법행위자가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을 경우 손해배상금

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는 되겠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되었다고 하여 형벌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그 용법상 현재에는 징벌적(punitive)또는 훈계적

124)StevenL.Emanuel,Torts,AspenPublishersInc.,2002,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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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mplary)손해배상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종래에

는 복수적(復讐的; vindictive)‧형벌적(刑罰的; penal)‧가중적(加重的;

aggravated)‧응보적(報復的;retributory)손해배상 또는 횡재금(橫財金;

smartmoney)등의 용어가 혼용되었다고 한다.125)

고대법(古代法)에서의 배수적 손해배상(倍數的 損害賠償; multiple

damages)은 대다수의 법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특징이며,이는

법으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의 몇 배를 배상받을 수 있게 인정

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할 수 있다.126)이러한 규정은

기원전 2000년 함무라비법전(thecodeofHammurabi)이 최초의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특히 절도‧간통 등의 경우에 이를 인정하는 모세율법의 헤브

라이법전(theHebrewCovenantCodeofMosaicLaw)을 통해서 성서에도

인용되어 있다.한편 로마에서는 고의행위 가운데 극히 악질이라고 여겨지

는,가령 강박(强迫;duress)또는 準不法行爲(준불법행위;quasiexdelicto)

의 경우 실제손해에 일정비율을 곱한 액수의 배상금이 부과되었다.

한편 영국에서도 일정배액의 배상이 13세기 이후 보통법(commonlaw)

상 인정되어 오고 있었지만,징벌적 손해배상이 보통법에 수용된 것은 18

세기 Wilkesv.Wood사건판결127)이 시초였고 이후 Hucklev.Money

사건판결128)및 BensonV.Frederick사건판결129)에서 재확인되었다.이

렇게 하여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도 영향을 미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125)SamuelFreifield,TheRationaleofpunitiveDamages,1OhioSt.L.J.5,

5-6(1935).

126)MelvinM.Belli,PunitiveDamages;theirhistory,theiruseandtheir
worthinpresent-daysociety,49UMCK.L.Rev.1,2-3(1980).

127)(1763)Loff.1,98Eng.Rep.489.

128)(1763)2Wils.K.B.205.95Eng.Rep.768.

129)(1766)3Burr.1845,97Eng.Rep.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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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Rookesv.Barnard사건판결130)을 계기로 오늘날과 같은 제도로

확립되었다.하지만 이 사건에서 귀족원(HouseofLords)은 징벌적 손해

배상이 그 이론적 근거 자체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는 극히 한정된 범위

에서만 인정될 것이라고 판결하였다.131)이 사건에서 확립된 원칙은 이

후 1972년의 CasselCo.,Ltd.v.Broome사건판결에서 재확인되어 1982

년의 Taylorv.Beers사건판결 등 다른 사건에도 적용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영국의 보통법상 판례를 도입하여 1784년에 징벌적 손

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132)을 하였고,이후 급속도로 확장되어 1852년에

는 최초로 제조물책임에 대하여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에 이르렀

다.이후 1935년까지 징벌원리를 정당화시키는 선례에 구속되어 여러 형

태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채택되었다.133)그리고 징벌원리가 인정된 항소

법원(courtofappeal)의 판결이 있었는바,대표적으로 Ryder사건판결134)

및 Settle사건판결135)등이 거론된다.136)

130)HouseofLords(1964)A.C.1129,1AllE.R.367.

131)Rookesv.Barnard사건의 재판장 Devlin卿은 판결의견에서 “예외적으로 인
정되는 징벌적 손배해상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지만,판례법과 제정법에
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구속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
고 하였다.그리하여 그는 결론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은 법적 집행력이 옹호

되어야 할 경우와 논리상으로는 당연히 형벌에 의할 원칙을 민사법에 적용하
는 것이 실제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인정된
다고 주장하였다;SeeTonyWeir,A CasebookonTort,Sweet& Maxwell,
2004,pp.295～299.

132)Genayv.Norris,ls.C.L.(1Bay.)6.(1784).

133)山口正久,美國の製造物責任訴訟と懲罰的損害賠償(上),NBL 第281号,1983,
15面.

134)Loudonv.Ryder(1953)2Q.B.202.

135)Williamsv.Settle(1960)1W.L.R.1072.

136)이들 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대하여는 송홍섭,미국의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개관,재판자료 58집,법원행정처,1992,51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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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요건을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가해행위의 악성이 존재하여야 한다.징벌적 손해배상의 주된 목

적은 가해행위의 억제 및 가해행위에 대한 제재로 보는 것이 통설이

며,137)그 준형벌적(準刑罰的)인 성격으로 인해 단순히 가해자에게 과실

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없다.따라서 일

반적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에서 요구하는 요소와 유사하게 무법(無法;

outrageousness) 또는 타인의 권리에 대한 무모한 무배려(reckless

indifference)에 따른 가해행위가 있었음을 요건으로 한다.이러한 가해행

위의 악성(惡性)은 사악한 동기(evil-motive),악의에 찬(malicious)혹은

의도적인 무법(intentionalorwillfulwanton),극악한(flagrant)‧무신경적

인(callous)‧의식적인(conscious)무시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

다.138)즉,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고의적이었다

는 것이 결정적인 요건이다.이러한 고의는 행위의 동기,불법행위의 본

래적인 성질 및 결과를 약화시킨 행위의 강압성 등에 의해 나타나게 된

다.또한 사기적인 목적에서 행하였든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고의적으로

무시하였다고 할 정도의 방종이나 부주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징벌적 손

해배상은 인정될 것이다.중과실(grossnegligence)의 경우 행위의 결과

에 대하여 고의적 무관심(consciousindifference)이 있는 때에 한하여 요

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139)가해행위의 실질적인 악성은 피해자가 입증

하여야 하지만,미국의 일부 주(州)에서는 ‘악성은 법에 내포되어 있는

것(impliedinlaw)’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악성의 입증을 요건으로 하지

137)早川吉尙,懲罰的損害賠償の本質,民商法雜誌 第110卷 第6號,有斐閣,1995,
1036～1037面.

138)David L.Walther& ThomasA.Plein,PunitiveDamages:A Critical

Analysis,49MarquetteL.Rev.369,372-373(1965).

139)Illinois Cent.R.Co.V.Owens,95 So.833 (Miss.1923);Reelv.
ConsolidatedInc.Co.,236S.W.43(Mo.Su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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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140)

둘째,일반적 손해배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징벌적 손해배상은 예

외적인 손해배상인 까닭에 피해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징벌적 손해배상

만을 청구하는 소송·은 성립될 수 없다.그러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

반적인 불법행위소송에 부수되는 문제로 되며,징벌적 손해배상의 전제

조건으로 전보적 손해배상의 인정이 요구된다.141)한편,불법행위에 대하

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하여 불법행위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가령 불법행위에서 실질적 손해의 발생

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불법행위의 적용범위에서는 크게 개인의 불법

행위와 단체에 의한 불법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전자의 경우 특히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권침해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는 예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있어 오늘날에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후자

의 경우 영국에서는 특히 경찰공무원에 의한 강압적‧자의적‧위법적 행위

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정부기관과 같은

특정피고(特定被告)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를 금지하는 주(州)

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누구든지 가해자의 악성이 존재하면 전

보적 손해배상과 병행하여 배상을 명하고 있다.142)한편,일반적으로 계

140)이에 대하여 의제된 악성이나 부주의를 인정하게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
용범위가 너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Corriganv.Bobbo-MerrillCo.,228N.Y.58,126N.E.260,10A.L.R.662

(1920);CommercialCreditCorp.v.Blau,393S.w.2d558(Mo.1965).

141)Stacyv.PortlandPub.Co.,68Me.279,287(1878);Longv.Davis,68
Mont.85,217667(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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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위반에 있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그

까닭은 ① 징벌적 손해배상은 항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인

정범위를 가능한 제한하려 하며,②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들도 계약위반에 따른

실질손해만을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143)다만 ① 원고가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위반책임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144)또

는 ② 계약위반 그 자체가 악의적이므로 불법행위 내지 신뢰관계위반으

로 된 경우145)에는 예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미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원고의 권리에 기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심의 재량에 의하여 그 인정여부가 정하여지는 일종의 횡재(橫

財)로서의 성격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며,전보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건에서만 부과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면서 그 배상액은 실질적 손해

배상의 합리적인 일정비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례 대부분에서

설시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산정기준은 명료하지 못한 실정이다.예컨대,

제조물책임으로 한 피고에 대하여 대량적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징벌적 손

해배상금이 사건마다 제각기 다른 까닭도 그 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명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기준으로 제시되는 요인들이 추상적이기 때문이

며,따라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다만,적절한 배상액의 산정을 위해

고려할 요인으로 가해행위 및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성격‧정

도 그리고 가해자의 재력 등이 거론되고 있다.

142)최근 새로운 영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엄격책임을
적용한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있으며,이는 공해소송에도 인정
되고 있다.

143)HadleyvBaxendale9Exch.341,156Eng.Rep.145(CourtofExchequer,
1854).

144)Sabertonv.Greenwald,146OhioSt.414,66NE2d224(1946).

145)Hessv.Jarboe,201Kan.705,708,443P.2d294(1968).



112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쟁점과 과제

위와 같이 산정기준에 의하여 적절한 배상금이 결정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는 배상액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는 봄이 상당

하며,이에 따라 원고 한 사람에 대하여 지급할 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제

한할 취지를 제안한 견해도 있다.146)최근 미국 주법에서는 이를 실현할

것을 고려하여 Alabama주에서는 250,000달러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있고,Virginia주는 350,000달러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또

한 조지아주에서는 제조물책임에 의한 경우 그밖에 사건에서는 250,000

달러까지로 제한하고 있다.147)또한 전보적 손해배상액에 비하여 극히

고액인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으므로 양

자간 적당한 균형을 요구하는 이른바,합리적 관계기준(reasonable

relationtest)에 기할 것을 주장하며 전보적 손해배상액의 2배 또는 변호

사비용에 10,000달러를 합한 배상금액 중 선택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

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148)하지만 여전히 배상액산정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집단소송에서 과다배상에 대한 제한이 없다

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정당성에 관한 최초의 논쟁으로는

Sedgwick와 Greenleaf사이의 논쟁이 유명하다.149)Sedgwick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전보적 손해배상의 한 유형으로 보고 그 정당성을 주장했던

반면,Greenleaf의 경우 Sedgwick의 결론을 비판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146)원고 1인당 100만 달러까지로 한정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는 SeeDavidG.

Owen,ProblemsinAssessingPunitiveDamagesagainstManufacturersof
DefectiveProducts,49U.Chi.L.Rev.1,48(1982).

147)Richard C.Ausness,Retribution and.Deterrence:The Role ofPunitive
DamagesinProductsLiabilityLitigation,74Ky.L.J.1,124-125(1985).

148)DavidG.Owen,CivilPunishmentandthePublicGood,56S.Cal.L.Rev.
103,119(1982).

149)DavidL.Walther& TromasA.Plein,op.cit.,at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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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이론은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였다.판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에 대한 찬반론이 대립하고 있는데,이러한 논쟁은 계속되어 오늘날 학

자들에 의해서도 격론이 되고 있다.150)

첫째,징벌적 손해배상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이 제도에는 원천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인(私人)이 소송을 제기하여 배

상금을 취득케 하는 것으로,가해자가 일정 이상의 악성이 강한 행위를

한 경우에만 실손해의 전보에 덧붙여 손해배상을 인정하며 배상액도 피

해자측의 손해보다 가해자측의 사정을 중심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는 데

그 주요한 특징이 있는 것이다.따라서 이 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전보적 기능보다는 제재적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한 제도라고 할 것이

다.151)환원하자면,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재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형사

법적 기능과 전보를 부수적 기능으로 하는 민사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그 민사법적 기능 중에서 전보적 기능은 정신적 손해와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에 관한 입법적 불비(立法的 不備)의 경우에 이

를 보충하기 위하여 부수적 작용해 온 것이다.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법적 작용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그 본질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억제라고 하는 제재적 목적으로 하고 법을 준수시켜 질서를 유지

하는 형사법적 기초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징벌적 손해

배상에서 가해자의 배상책임은 피해자가 아닌 사회일반에 향한 가해행위

의 위법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150)DavidG.Owen,PunitiveDamagesinProductsLiabilityLitigation,74
Mich.L.Rev.1257,1264(1976).

151)여기서 제재적 기능이라 함은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예방하

는 특별예방기능(punishment)과 함께 일반공중에 대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불법행위를 억지하는 일반예방기능(deterrence)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Note,ExemplaryDamagesintheLaw ofTorts,70Harv.L.Rev.517,
522-525(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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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제도는 일반공중(一般公衆)에 대한 공법적 위법성을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위법성과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그 배상책임과 배상액의 귀

속을 손해배상의 당사자간에 적용하는 오류에 놓인다.그러므로 가해행

위가 피해자에 대한 것인 동시에 사회일반에 대한 가해행위로 위법성을

가지는 것이라면 그 결과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공공적 귀속이어야 할 것

이며,이는 그것이 가해자에 대한 징벌 또는 가해자를 포함한 제3자에

대한 경고 등을 통하여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그 배상액이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법리적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152)

둘째,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이론적 논의선상에서는 징벌적 손

해배상이 피해자에게 발생된 실질손해보다 현저하게 고액이라는 점을 설

명할 수 없는 난점을 지니고 있다.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사회적

손실에 대한 가해자의 배상액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는 법리로서 민사적

으로는 피해자의 부당이득을 정당화시켜주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징

벌적 손해배상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사악한 불법행위자를 현출함으로써 공익에 이바지하였다는

점에서 보상적 의미를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 보상은 국가가 행할 문제인

것이지 가해자에게 직접 부담시켜 피해자가 취득토록 해야 할 법리적 근

거가 없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이 사회적 가치의 실현

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배상범위의 합의로 사건

을 해결하는 경우에 그 공공적 가치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있다.

셋째,그밖에 여러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지만,특히 개인정보권의 침

152)同旨;정해상,손해배상의 법리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관계,중앙법학 제6집
제4호,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2004,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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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관련하여서는 ① 피해자인 원고가 복수이고 피고가 단수인 경우 빠

른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유리하며 먼저 배상금을 획득했다면 다음 원고

는 같은 배상액을 얻을 만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피

고간에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② 대위책임인 사용자책임의 경우

징벌해야 하는 가해자인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 왜 고용주인 사용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

③ 징벌적 손해배상액 지불 후의 형사법처벌(刑事罰處罰)은 동일범죄(同

一犯罪)로 이중처벌금지(二重處罰禁止)의 이념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여하튼 현행 제도에서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이 적절치 못하다는

전제하에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이 법체계 혹은 법원리와의 충돌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면 다

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우선 원칙적 소극설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근본적으로 형사벌과 구

별된다는 점에서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방법은 원칙적으로 전

보적 손해배상으로 국한되어 있는 까닭에,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사법

체계 내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겠다.현행법상 손해

의 배상이란 부족분을 메우는 전보에 국한되므로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산정된 금액은 침해자의 악의적 행위 또는 자력 유무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과는 이질적임을 그 논거로 한다.곧 법이론적

관점에서는 민사적 구제방법인 손해배상법리가 전보배상에 따르므로 형

사벌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섭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악의적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징

벌적 손해배상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에 합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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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이러한 견해를 따를 때 징벌적 손해배상이

지니는 제재적 기능을 보완하는 별도의 방안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될 필

요가 있다.한편 이에 대하여 그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

해배상제도를 수용하기에는 본질적인 법이론적 난점이 존재한다는 측면

에서,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형사벌칙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귀결에 이르게 된다.물론

이러한 견해에 찬동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고려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한범위를 정하고 구체화된 산정기준에 따라 법관의 재량으

로 부과하면서 관련 형사벌칙은 존치토록 하는 주장을 제시할 수 있겠으

나,법리적 논의에 비추어 볼 때 그 논거는 빈약하기만 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은 제한적 수용설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법 그 자체에 일반원칙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

는 것은 원론적으로 불가능할 것이지만,공공기관법 및 정통망법에서 징

벌적 손해배상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후자의 경우

일반법인 민법상의 손해배상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도화하고 특별

한 정책적 고려를 반영하게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중처벌금지원칙

에 위배되지 않도록 현행 벌칙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

데,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안으로서 벌금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는 관점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원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지는 제재적 기능을 충실히 반영하면 될 것이고 이는 피해

자가 획득할 부당이득의 문제에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전자의 경우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대하여도 일반법으로 민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다만 공공기관법이

라는 행정특별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도화하면 국가배상법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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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그 제도의 제재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리라고

일견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이 경우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부합할 수 있

도록 현존하는 벌칙규정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

고 적절한 상한범위와 산정기준으로 제시한다면 그 제도화가 가능할 것

으로 볼 수도 있다.하지만 국가배상법에서 적용되는 자기책임법리와 모

순되는 측면은 좀처럼 극복되기 어려운 난제로 남는다는 점을 간과해서

는 아니 될 것이다.왜냐하면,가해자인 공무원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책

임을 민사법적 손해배상으로 보전하는 것을 넘어서 제재적 기능을 보유

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한

행정책임과는 다른 것이 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입법정책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관철하려 한다면 우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별하여 어느

영역에 국한시킬 것인지 아니면 兩者를 분리하더라도 그 수용을 대신할

만한 제도적 방안을 보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이

다.만일 후자의 방향으로 정리할 것이라면 민간부문에 대하여 과징금 또

는 이행강제금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공공부문과 함께 행정형벌로서

벌칙에 있어서의 양형수준을 상향조절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의는 이른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데에도 크

게 다르지 않게 적용된다.따라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여 규율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천착(穿鑿)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순탄치만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다.153)

2.법안의 주요내용

2안의 경우 개인정보단체소송을 규정하고 있으며,1안과 3안을 포함하

153)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별논의에 대한 상세는 拙稿,개인정보에 관한 법리
의 재검토,인터넷법률 통권 제30호,법무부,2005,52～5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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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안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질 않다.개인정보

단체소송에 관한 2안의 내용을 조문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제67조(단체소송의 대상 등)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

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정보주체의 재산적 피해의 구제

및 권리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

로 하는 단체일 것

나.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

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인 이상의 정보주

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정관에 개인정보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제68조(전속관할)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

소가 있는 곳,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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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

다.

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69조(소송대리인의 선임)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

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70조(소송허가신청)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피고

3.손해배상액 또는 침해된 권리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

여야 한다.

1.소제기단체가 제6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

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

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 조정결정서 정본

제71조 (소송허가요건 등)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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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정보처리자가 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

하지 아니하였을 것

2.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제27조제2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재산적 손해

4.제70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72조(확정판결의 효력)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

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67조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수사

기관 및 위원회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2.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제73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② 제71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

법｣제4편의 규정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다.



제4장 개인정보피해구제의 쟁점과 과제 121

제3절 법제화 방향

사법부를 통해 강제적으로 권리구제를 달성할 경우 현재의 미진함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집단적 소송형식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기되고 있는

바,전자의 경우 그 도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법적 문제보다는 현실적으로

책임을 질 당사자의 반대에 부딪혀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반면에 후자

의 경우 그 수용 자체가 법체계상 부조화를 낳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전자의 경우 실정법으로 개별영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예가 있으므로 그 운영상 단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방향에서 오히려 그 도입이 용이할 수도

있는 반면,후자의 경우 피해자의 부당이득귀속문제가 존재하지만 일반적

법감정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징벌적 책임의 가중으로 충족

시킬 수 있다는 점만을 부각하고 부당이득에 관한 문제는 내면적으로만

주목토록 함으로써 그 제도적 수용을 보다 손쉽게 확보할 수도 있으리라

짐작되어진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논거에 따라 그 도입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정리할 경우에도,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을 위해 인터넷을 활

용한 사법체계를 구축하거나 이 영역에 있어 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제

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154)하지만 이 또한 미

154)정통망법의 경우 2008년 6월 13일 법률 제9119호로 제26차 일부개정에서 다
음과 같이 과징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정통망법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반행위
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다만,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2.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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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특히 과징금의 경

우 정통망법과 같이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에게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수범대상으로서 개인

정보처리자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그 대상이 되지 않

기 때문이다.즉,공공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는

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3.제24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4.제24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
을 한 경우
6.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
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7.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
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
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와
비슷한 규모의 전기통신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
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다만,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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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위배 논란에도 불구

하고 규율방향에서 논의가 이어질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다수당사자소송과 단체소송의 이원적으

로 구분되는 가운데 집단소송의 법제화가 요청되는 현실에서는,2안과 같

이 정보주체의 재산적 피해의 구제 및 권리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

는 단체소송을 제도화하는 시도는 논의의 가치가 충분하다.특히 ｢소비자

기본법｣제70조에서 규율하는 단체소송의 대상은 사업자가 ｢소비자기본

법｣제20조155)를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

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재산적

피해의 구제를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사법적 해소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개인정보 권리침해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적 피해의

구제에 대한 검토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즉,공무원이 직무를 집행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공

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

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

는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적용영역에 있어서 집단적

155)｢소비자기본법｣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의 준수)①사업자는 제

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등을 제조·수입·판
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사업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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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의 경우 2안은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는 전혀 고려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않으며,이 경우 소비자단체에 의한

단체소송보다는 대표당사자소송에 의한 소송수행과 ｢국가배상법｣의 준용

으로 다루는 방안이 보다 실효성 있는 소송요건과 공법적 규율에 대한

적합한 절차이행을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2안 제4절 개인정보단체

소송에 규정된 제67에서 73조까지의 내용은 재산적 피해구제에 대한 첨

언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각색이 있을 뿐 ｢소비자기본법｣제70에서 76

조까지의 규정을 가져온 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에의 수용은 적절한

입법방향으로 제시되기 어렵고 특히 개별분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보다는 일반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과 그 적용에 관한 기

본법적 규율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집단소

송제도의 접목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영역을 공적 부문과 사

적 부문으로 이원화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절차법적 연계를 시도하는 방

향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환원하자면,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

배될 여지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관련 법제와 유관 기능의 보강으로

해소될 수 있는 쟁점이지만 집단소송제도의 경우 미국식 classaction을

공공분야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과 결합하여 규율하면서 소비자단체의

소송참가를 예정하는 독일식 Verbandsklage의 유용성은 공행정 수행자가

아닌 민간분야의 사기업에 대항하여 불법적 손해에 대한 전보를 구하는

집단적 소송수행방식으로 자리매김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라는 관견이

논리적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가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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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라는 시대적 화두가 완결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보사회

가 지향하는 정보질서156)에 따라 균형 잡힌 정보가치관으로 정보환경을

구축하는 가운데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상호 존중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그 일환으로 개인정보취급자는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

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입법적 조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논급은 개인정보

가 개인적‧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엄연히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그 활

용을 전제로 정보질서를 결정짓는 정보환경의 기본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를 주장하는 것이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않고 이익을 구

하려 하는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정보시장의 수요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

며,오히려 정보주체의 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 합법적인 범위 내

에서 합리적인 정보유통도 함께 가능하도록 하는 민주적인 정보질서의

정립에 대하여 참여적으로 논박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

적인 법제정비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그 파장으로서 경제적‧사회적

효율성 하락에 대한 우려 역시 크다는 점은 일응 설득력을 지닌다.하지

만 공공부문에서의 행정정보공유나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논리적 필연성은 헌법적 토양 위에 입법적 한계와 기술적 보완을 제도적

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요원할 수

156)법적으로 구성되는 정보질서는 현실적인 사회구조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이
들이 추구해야만 하는 ‘지침과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Friedrich Schoch,
Öffentlichrechtliche Rahmenbedingungen einer Informationsordnung,VVD
StRL57,WalterDeGruyterInc.,1998,S.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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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게 된다.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루어지는 개

인정보 관련 권리의 보호를 위해 일단의 행정적인 정책집행이 진행되고

있지만,궁극적으로 법제도적인 정비에 맞물려 정보환경을 새롭게 다지지

않는다면 사상누각(砂上樓閣)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따라서 이를 위

한 기반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그로 인해 야기될 다양한 효과

에 대하여 관련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정을 거쳐 이를 사회적 합치로 이끌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합법적 이

용과 보호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의 절충은 총괄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의 설립에 초점을 맞추고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만으로 된 법률을

공포하고 이에 따라 창설된 총괄기구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무전반을

관장하면서 관련사항을 규범적‧제도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

요하다고 할 것이다.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하여 최근 몇 년간 천착해 온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에 현재의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잠정적

인 결론은 어떠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의 문제라기

보다는 의견수렴에 있어 어느 정도는 합치를 보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기구의 발족에 따라 그 주요구성원인 위원(委員)들이 향후 방향성을 제시

하고 보호의 사각지대를 메워나가며 필요한 제도를 도입‧수용하여야 한

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책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니고 있는 정책법 부

문에 있어서 요체는 바로 개인정보보호기구인 위원회의 창설이라 할 수

있다.그런 만큼 그 법적 쟁점과 과제는 정치적‧정략적 논의로부터 자유

롭기 어려운 실정에서 거론될 수밖에 없으며,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

사무처 등의 자리다툼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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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영향평가의

제도적 도입과 피해구제의 실효성 있는 소송현실화를 논의하는 것은 모

름지기 정보주체의 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날 개인정보는 개인이 사적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기보다

는 단지 국가나 민간사업자 등이 업무나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수행목적에 합치되는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 경우 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정보 전부가 아니라 업무나 사업의 관점에

서 다양한 정보군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고 추출하여 재구성한 정

보라 할 수 있다.따라서 선별된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기준으로

특정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금전을 지급하고 징수하는 것

이고,그러므로 개인정보는 경제적 측면에서 대중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며,정보주체인 개인은 평등한 서비스를 향유한다는

측면에서 이익을 얻는 것임이 간과되어서는 아니 된다.157)그러기에 개

인정보의 보호 문제를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으로부터 도출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대두된

다.그 권리의 객체가 되는 개인정보를 범주화하고 이에 대응하는 권능

을 세분화·체계화함으로써 보호와 이용의 조화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도

록 하는 적극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우선 국가 또는 민간사

업자 등 개인정보관리주체에 대한 부정과 불신의 관념에서 벗어나 정당

한 권리·의무의 법률관계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호할 것은 두텁게 보호하고 이용할 것은 합리적으로 보호

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의 재정

157)황인호,개인정보보호제도에서의 규제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박사학위청구
논문,2001,88～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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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기

구의 창설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따라서 한편으로 행정권한의 통

제로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상충가치의 조율과 행정규제의 완화를 함께

추진해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개인정보보호기구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

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분리하여 단일법에 그

규율의 상이점을 포괄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집행해나가는 개인정보보호

기구의 정립을 주장해 왔다.이는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개인

정보가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이나 그 어디에서 처리되고 있는 상관없이

단일의 통합기구에서 통일되게 보호기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

질 수 있고 또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에 통합기구라는 단일의 창구를 통

해서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국가적 차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이 통합기구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는 점

에서,개인정보보호에 있어 국제협력의 모색을 위한 범세계적 차원의 원

칙과 집행기준을 통합기구가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기 때문

이다.158)이를 위해서는 독임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신중한 결정을 신속

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원을 적정화하고 상임위원을

당해수행업무의 범위와 분량에 비추어 최적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기구의 권한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면

서 개인정보의 활용주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통제와 정책적 대응으로 정

보환경의 선진화를 유도하며 일반국민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연구하는 임무를 국제적 협력 아래 수행하는

158)同旨;이인호,개인정보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입법
방향,중앙법학 제7집 제1호,중앙법학회,2005,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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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현실적으로 대통령 소속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서 구성하되 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어

야 할 것으로 본다.그리고 영향평가와 피해구제의 제도적 정립도 개인정

보보호기구의 권한과 연계되어 개인정보보호법의 성안과 실행으로 이어

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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